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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적’이라는 물음

지식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문’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지

식의 현실성이나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동향이 한편으로 

‘근대지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했고, 그 효과는 개념사나 학술

사 등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1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도 이러

한 동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적 계보에 대한 관심은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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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李慶美)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근대 한일 간의 정치사상사를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제국식민지기 민족담론에 관심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편저로 『근대 동아시아 평화사상: 질서·저항·공동체와 평화』(2021), 자료집으

로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 제국: 식민지기』(2014), 논문으로 「여운형의 평화론과 제국의 ‘법

과 도덕’ 논쟁: 공명과 균열에 대한 사상사적 이해」(2021), 「‘문명화’와 ‘동화’ 사이에서 주체되기: 근대 

동아시아에서 르봉 수용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2021), 「3·1운동과 제국일본의 위기: 아베 미쓰이에의 

전환론과 식민지조선의 합법적 정치공간」(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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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근대의 

잔재와 같은 서구중심성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

우에도 지식사회학적 접근이 유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학문이 

딛고 선 현실성이나 역사성에서 유래된 특징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의 문제

에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적’인 학문이란 무엇인지, 학문이 마냥 추상적

이거나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 구체적인 양태를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2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그 성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래 ‘한국적인 것’

에 대한 고민을 진전시켜 왔다. 물론 아직 합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한 가지 공통된 측면이 있다면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을 문제 

삼을 때, 다시 말해 그 한국적인 수용을 고민할 때 반드시 ‘이용희’라는 존

재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학계의 ‘시조’라는 사실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도 이용희는 근대지식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비판적인 전유자’로서 어디에도 정확한 뿌리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학문

체계를 전개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약점”이라고 참회하고 있듯이 이

용희의 학문에는 “이 분을 따랐다” 할 만한 “스승”이 없었다.3 “한마디로 난

독”4이었다는 그 말대로 잡다하게 쌓아 놓은 지식의 상아탑 앞에서 대개의 

연구자라면 그의 지성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포기하고 만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의 성립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희가 언급되는 경우

는 물론 많았지만, 그 자체를 다룬 연구가 많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저로 나온 두 개의 단행본과 이와 별도로 나온 개별논문 몇 

1		‌�  예를 들어, 酒井哲哉 編, 『岩波講座 「帝国」日本の学知1 「帝国」編成の系譜』, 岩波書店, 2006;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009; 도면회 외, 『역사학의 세기: 20세기 한국과 일

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2009.
2		‌�  이와 같은 고민을 ‘냉전’이라는 현실을 통해 풀어내려고 한 연구로 옥창준, 「냉전 초기 한국 국제정

치 지식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논문, 2022.
3		‌�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동주 이용희 전집』 제6권, 연암사가, 2017, 52쪽. 이하 

『전집』으로 표기. 또한 필요한 경우 수록된 글 제목도 병기하겠다.

4		‌�  『전집』 제6권,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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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있는데,5 모두 2017년을 즈음하여 나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집의 간

행이 상기 동향과 어우러진 성과들이다.6 특히 단행본에서는 이용희의 학문

이 갖는 다면성이 여러 주제들 — 국제정치이론, 서양정치사상사, 민족주의

론, 지역통합론 등 — 을 통해 규명되고 있는데, 의외로 주제들 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학문 분야별의 접근보다는 이

용희의 학문 자체의 전개를 다루는 사상사적 접근이 필요한데, 앞서 언급했

듯이 이용희의 지식 자체가 체계적 파악을 두렵게 하는 독서편력을 갖는 데

다가 그를 둘러싼 현실을 어디서부터 구성할지도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

니기 때문이다.

지성사적 접근을 시도한 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현실을 냉전으로 

풀이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든 옥창준의 경우가 그러하며,7 남기정의 경

우도 이용희의 국제정치론을 냉전론으로 읽어 낸 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8 물론 그의 학문 전개에서 냉전이라는 상황이 갖는 의의를 부정할 여

지는 없지만, 해방 이전과의 맥락 또한 사상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과제

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유정의 연구가 가장 명시적으로 사상의 연

속적 측면을 다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용희의 권역론을 지역학과 관련

시켜 보는 관점은 그의 탈근대적 사상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점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야마 마사미치(蝋山政道) 및 동아협동체론과의 연

관성은, 담론의 계통으로는 유사하나 사상의 영향관계로는 지나친 강조가 

5		‌�  민병원 외, 『장소와 의미: 동주 이용희의 학문과 사상』, 연암사가, 2017;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옥창준, 「이용희의 지식 체계 

형성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재구성」, 『사이間SAI』 제22호, 2017; 기유정, 「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설: 이용희의 ‘권역’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8집 제2호, 2019; 옥창준, 「현실

로서의 냉전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 조효원과 이용희의 냉전 국제정치론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제63집, 2021; 기유정, 「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

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30집 제3호, 2021.
6		‌�  『동주 이용희 전집』은 2017년에 총 10권으로 출간되었다. 각 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권 국제

정치원론, 제2권 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 제3권 일반국제정치학(상), 제4권 한국외교사와 한국외

교, 제5권 미래의 세계정치, 제6권 독시재 산고, 제7권 한국회화소사, 제8권 우리나라의 옛 그림, 제9
권 한국회화사론, 제10권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7		‌�  옥창준, 「냉전 초기 한국 국제정치 지식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학위논문, 2022.
8		‌�  남기정, 「이용희의 국제정치학 체계와 냉전인식: 냉전과 분단 기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313~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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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생각된다. 옥창준 또한 이용희의 지식형성 과정에서 해방 전 만주에

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9 만주시절을 정치학의 각성기로 주목하

는 점에서는 강동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0 다만 이들의 문제는 자료적 한

계로 분석이 표면적인 수준에 그쳐, 만주에서의 경험이 사상사적으로 어떻

게 해방 이후의 논의와 연계되는지 불투명한 데 있다. 이 부분을 본고에서

는 이용희가 만주시절에 만난 카(E. H. Carr)의 논의를 어떻게 냉전형으로 전

유했는지 밝힘으로써 보완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론에서는 이용희의 학문이 어디서 어떤 문제의

식을 가지고 시작되었고(2장), 그것이 특정한 상황과 만나면서 어떤 전개를 

보여 줬는지(3장), 그리고 어떠한 결론으로 정착했는지(4장) 추적하고자 한

다. 이를테면 사상과 상황이 만나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희의 사상의 근간에는 항상 ‘근대’와 ‘탈근대’가 함께 추구되

는 복합적인 사유방식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먼저 2장에서 살피듯이 이용희에게 정치학은 강한 ‘근대비판’ 의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식민지조선이라는 근대의 밑바닥에서 삶을 시작한 그에

게 근대의 폭력성은 차라리 일상이었으며, 그 정체를 지성으로 파악하겠다

고 결심하게 해 준 곳이 바로 만주국이었다. 제국일본이 만들어 낸 ‘다민족

제국’에서 시행된 ‘전시동원체제’는 이용희에게 근대의 모순과 탈근대의 기

저를 가시화한 원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이로써 시작된 정치학은 곧 냉전과 만나면서 전개되었다. 3장

부터는 ‘근대’와 ‘탈근대’의 두 측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3장에서는 ‘근대’의 측면을 ‘민족주의 비판’ 언설에 주목하여 밝힐 것

이다.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은 냉전 초기에는 ‘단일민족주의’ 비판으로, 

1960~1970년대에는 ‘저항민족주의’ 비판으로 나타났는데, 그 위상은 일견 

내셔널리즘 자체를 비판하는 듯 보이기도 하며 그런 의미에서 초연적 자세

9		‌�  옥창준, 「이용희의 지식 체계 형성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재구성」, 103~107쪽.

10		‌� 강동국, 「국제정치학자 이용희의 탄생」,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50~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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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은 다소 ‘뒤틀린’ 구성

을 지녔을 뿐 매우 내셔널리스틱한, 그런 의미로 ‘근대주의적’ 언설이었다

는 것이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점이다. 이 점은 유럽 근대 정치사상

사에 대한 이용희의 이해를 바탕으로 읽어 내야 제대로 해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3장에서는 우선 근대정치사상의 ‘세 맥락’을 그가 어떻게 이해했는

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의 ‘민족주의 비판’이 어떠한 곡절을 겪어 

‘근대주의적’ 언설로 나타났는지 밝힐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용희의 근대주의는 곧 탈근대를 향한 사유

를 동반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4장에서는 근대주의의 이면에서 작동했던 

탈근대 언설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를 미소 냉전을 토대로 전개

된 ‘다민족주의 국가론’과 탈냉전기 유럽의 지역통합을 놓고 전개된 ‘연방

론’이 연계되는 맥락에 유의하며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이를 카의 냉전형 

전유와 슈미트의 주권론이 연계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

성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이용희의 ‘근대비판’이 정착했던 지점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용희의 정치학이 마지막 착지점에서 슈미트를 소환했

던 문제와 함께 그의 학문이 갖는 ‘한국적’ 특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

다. 근대의 밑바닥에서 시작된 이용희의 정치학은 ‘근대’와 ‘탈근대’를 양축

으로 달리는 수레바퀴와 같았다. 대내외적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로 구성된 

공간을 ‘국제’라고 한다면, 탈근대는 그러한 근대적 서사가 통하지 않는, 그

런 의미에서 ‘제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용희의 정치학은 

줄곧 ‘국제’의 서사와 ‘제국’의 서사를 오가면서 전개된 학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자’를 세계사의 ‘앞바퀴’로, 그러니까 한국이 쫓

아가야 할 미래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희의 학문

을 ‘제왕의 정치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가 탈냉전기에 상상한 ‘제국’의 

공간이 과연 근대를 지배한 ‘제국주의’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이용희의 학문이 지닌 ‘한국적’ 특성을 찾아낼 단서

가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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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희의 ‘분노’와 정치의 시작

1947년 6월 이용희는 『신천지』에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

라는 글을 발표했다. 3월의 트루먼 독트린에 이어 마셜플랜이 발표된 이달

에 미국과 소련을 ‘다민족주의국가’로 규정짓는 이용희의 관심이 냉전이라

는 새로운 국제상황과 그 속에서 장차 민족국가를 세워 나가야 할 조선의 

독립문제에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대사’라는 긴 

호흡 속에서 바라보며 거기에 배태된 ‘모순의 극복형태’로서 다민족주의국

가를 제시한 이용희의 서술은, 이 글이 단순히 냉전이라는 상황만으로는 풀 

수 없는 지적 내력을 담고 있음을 알려 준다. 이를테면 사상과 상황이 만나

는 지점에서 발표된 이 글에 담긴 의미는 실로 복잡하다. 하지만 여기서부

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글이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의 첫마

디를 보여 주는 동시에, 식민지-해방-냉전-탈냉전을 관통하는 ‘근대비판’

의 시발점 또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정부의 수립과 한국전쟁을 겪고 난 50년대 중후반 이용희는 두 개

의 저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국제정치원론』(1955, 이하 『원론』)과 『정치와 정

치사상』(1958, 이하 『정치사상』)이다. 두 책은 별개의 학문분야를 다루고 있지

만, 그 내용은 이란성 쌍생아처럼 서로 중첩된다. 먼저 『원론』 서문에 제시

된 이용희의 문제의식부터 확인해 두자. 아래에 인용한 구절은 지금까지 이

용희 관련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는데, 여기서 재차 강조하는 이유

는 그를 ‘정치학’으로 이끈 원초적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본래 내가 품게 된 정치학에의 관심은 우리 겨레가 왜 이렇게도 취약하냐 하는 

의문을 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 그런데 나는 왜 우리 겨레가 

이다지도 취약하냐 하는 문제를 헤아려보는 동안에, 취약한 것은 다만 우리만

이 아니라 유럽정치, 경제를 재빨리 모방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동양 전체가 그

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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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겨레의 취약성’에 대한 의문이 ‘근대정치’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동양사회를 지배하게 된 서구형 정치양식

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탐구한 결과가 『원론』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유

럽에서 발단한 근대정치 및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를 알아내고 취약

한 처지에 놓인 “우리의 현상을 진실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12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용희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만주에 있었

던 1940~1945년 사이였다. 이 “만주시대 5년간”을 이용희는 “내 사상이나 

학문 및 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로 기억하는데, “말하자면 사회

과학에로의 복귀”라 할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경

의 변화는 “만주 자체에 대한 일본의 통치형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어

났는데, 이용희는 만주에서 보게 된 정치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

한다.

만주에 있어 보니까 — 알다시피 한국사람도 많았지만 — 절대적으로 다수인 피

지배자는 중국사람이죠. … 중국인들이 만주국이라는 괴뢰를 통해 일본에 지배

받고 있었지. 그러한 지배와 피지배관계를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그 지배의 방

식과 성격이 잘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정치의 성격에 대해 흥미를 일으켰습

니다.13

3・1운동의 민족대표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의 아들로 태어난 이용희는 

어린나이에 “‘나’라는 사람은 공립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의 자식”이

라는 현실을 깨달아야 했고, “매주 찾아오는 형사들의 눈에 띌까봐” “좌익관

계 책”들은 “집에 두지도 못했”다. 거기다 “가정의 경제형편”까지 나빠지자 

광주학생운동으로 들뜬 학교(중앙고보)에서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이 지내

야만 했다. 이용희는 이러한 “자기 환경에 대한 고독감, 열등감이 깊었다”고 

11		‌� 『전집』 제1권, 4쪽.

12		‌� 『전집』 제1권, 4쪽.

13		‌� 『전집』 제6권,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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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하는데, 이때 그를 구해 준 유일한 탈출구가 ‘독서’였다. 이용희는 자신

의 “고독을 면하려고” 하는 한편 “그에 대한 반발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왜 내 환경이 이런 것인가”라는, 식민지조선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그를 ‘지식’의 세계로 이끌었던 것이다.14 

만주로 오기 전까지는 이용희에게 있어 지식은 일종의 현실도피에 불

과했다. 이용희 자신도 “연전[延專, 연희전문학교] 때까지”는 삶이 “너무 참혹해

서인지 현실도피적인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만주에 있을 때 비로

소 현실도피가 아닌 그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감회가 일어났”던 것이다. 위

의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계기는 만주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통치

형태, 더 정확히는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

계를 보면서부터 일어났다. 식민지인으로서 지배받는 ‘나-우리’의 삶은 차

마 눈뜨고 볼 수 없었지만, 만주에서의 생활은 자신을 그러한 현실을 그저 

옆에서 보는 “주변적 인간(Marginal man)”으로 만들어 줬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치’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15 

앞서 인용한 『원론』의 서문이 알려 주듯이 이용희가 보게 된 정치는 ‘동

양의 모방자 일본’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진짜 근대’ 유럽의 정치였

다. ‘나-우리’의 ‘취약한 삶’에 대한 분노는 물론 그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식민지배를 직접적인 계기로 했지만, 그가 삶의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 채

택한 것은 ‘독서-지식’이었다. 지식은 만주에서의 경험, 곧 ‘정치’와의 만남

을 통해 그의 문제의식을 ‘근대’ 자체로 이끌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용희

의 정치학은 시작부터 근대에 억압된 식민지인의 ‘분노’가 담긴 학문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비판적 지성은 ‘근대를 추구하는 방향’과 ‘근대를 넘어서는 

방향’ 두 가지 벡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자는 해방 직후 ‘단일민족주의 

비판’으로, 후자는 그 극복형태로서의 ‘다민족주의론’으로 이어졌는데, 이하

14		‌� 『전집』 제6권, 11~15쪽.

15		‌� 『전집』 제6권, 47~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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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의 곡절

1) 근대 정치사상의 ‘세 맥락’과 단일민족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정치사상』 역시 『원론』과 마찬가지로 ‘근대정치’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써

진 책이었다.16 그런데 이용희에게 정치사상은 “병력, 경찰력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력이라는 수단”보다는 사람에게 “지배가 정당하다는 

의식을 가져오는 권위”와 관계되는 문제였다. 요컨대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과 항거의 관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곧 정치사상을 의미했으며, 

“정치사상사란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종과 항거의 관념형태의 역사”를 다루

는 학문으로 이해되었다.17 

『정치사상』은 실로 이 두 축 — 복종과 항거 — 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의 초점은 ‘근대’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소절이 

‘단일민족주의의 세계’로 끝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유럽 근대에 나타

난 단일민족주의 사상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일민족주의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여기서 필자

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복종과 항거의 두 축의 전개로 추출되는 근대 정치

사상의 ‘세 가지 맥락’이다. 특히 ‘지상주의’로 구분되는 마지막 맥락이 ‘근

대비판’이라는 관점에 비춰 볼 때 불러일으키는 ‘어긋남’과, 그것이 냉전초

기에 전개된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갖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용희는 근대를 프랑스혁명을 분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에 관해서는 교권과 왕권으로 구성된 중세의 이원적 권력구조로부터

16		‌� 『전집』 제2권, 4쪽.

17		‌� 『전집』 제2권,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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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탈이라는 관점에서 근대 ‘주권사상’의 형성과정이 논의된다. 주권사상

은 당초 마키아벨리, 보댕, 홉스로 대표되는 ‘군주주권설’로 나타났다가 로

크, 루소로 이어지면서 점차 ‘인민주권설’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방향을 결

정지은 것이 프랑스혁명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권이 ‘군주’에서 ‘인민’

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상적 전환이 있었던 점이 강조되는데, 

곧 ‘자연법사상’에서 일어난 ‘신’에서 ‘인간’으로의 교체이다. 중세 자연법사

상에서 법의 근원은 ‘신’에게서 연원하는 것으로 믿어졌다면, 근대에 와서

는 이를 ‘인간의 내재적 본성’에서 찾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기체적 공동체’ 

관념이 사라지고 ‘원자적 개인의 집합체’로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기에는 주권사상, 자연법사상, 공동체사상을 통해 근대로의 

이행과정에 나타난 핵심적 변화가 기술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지탱한 이념

이 ‘자유’와 ‘평등’이었다. 따라서 후기에 관한 기술은 이 두 이념을 기축으

로 전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몽주의사상’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

음에 ‘근대민주주의’를 구성한 ‘자유주의’와 ‘사회평등주의’에 대한 서술로 

이어진다. 이용희가 계몽주의를 서두에 가져온 이유는 그것이 자연법사상

에서 일어난 사태와 상통하기 때문인데, ‘인간에게 내재된 이성’의 빛으로 

어둠과 같은 무지를 밝혀 진보를 이룩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면, 이때의 

인간관은 근대 자연법적 보편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희 자신은 이와 같은 보편타당한 사상의 형식이 일종의 픽

션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자유’와 ‘평등’의 맥락 역시 그 

보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계급적 이해에 기초한 복종과 항거의 과정으로서 

기술되었다. 예컨대 프랑스혁명을 이끈 제3계급에게는 사유재산과 경제활

동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치변혁이 추구되어 왕권을 제한하

는 입헌체제가 성립했다. 그러나 “왕권의 압박이 제거되고 제3계급의 정치

적 지위가 높아지자 형제와 같던 자유와 평등의 두 이념은 각각 다른 역사

적 구실을 맡게” 되는데, 자유가 “유산층”을 위한 이념이 되었다면, 평등은 

경제적 의미까지 함축하여 “무산층의 이념”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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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복종과 항거의 두 축은 ‘왕권 대 시민’에서 ‘부유층 대 무산층’으로 바

뀌며, 양자를 대표하는 이념으로 ‘자유’와 ‘평등’의 맥락이 기술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 정치사상에 관한 이러한 기술은 물론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용희가 이를 근대에 형성된 ‘단일민족주

의’ 사상의 핵심내용으로 보고 있었던 점인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맥락을 볼 때 ‘지상주의’로 구분된 ‘반혁명사상’의 맥락이 

갖는 ‘근대사상’으로서의 위상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혁명사상’이란 프랑스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맥락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영국의 버크를 실마리로 유럽에 확산된 낭만주의가 헤

겔의 국가철학으로 귀결되는 과정으로서 추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를 앞서본 두 맥락 — 자유와 평등 — 이 갖는 ‘근대적’ 특징이 모두 반전되는 

맥락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과 관습이야말로 소중하고 역사와 권위야말로 중요하지 어떻게 ‘사회계약’

이니 ‘인권’이니 ‘인민’이니 따위의 종잡을 수 없는 인위적인 허구 또는 추상적

인 개념이 행세하여야만 된단 말이냐 … 버크나 드 메스트르나 인권사상이 내

세운 추상적인 원칙 곧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가하게 되

어 그러한 자유와 평등의 관념은 한 개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 사회와 국가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

로서의 고유한 존재와 생명을 지닌 제도로 보았다. 애당초 사회를 원자적인 개

인들이 코코아 회사를 꾸미듯이 계약으로 창설한다고 하는 생각이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자연권의 소유자라는 자연상태의 순수한 개인이란 머릿속에서 그려낸 

개념적 존재일 뿐이지 관찰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19

버크에게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인권이나 인민 같은 추상개념을 퍼뜨린 

18		‌� 『전집』 제2권, 133~134쪽.

19		‌� 『전집』 제2권, 161~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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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다름이 아니었다. 곧 ‘자유’와 ‘평등’이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자연법사상이나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반개인

주의·반이성주의”를 내세우게 된다.20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도 반

전된 인식을 드러내는데, 사회는 ‘원자적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자체

로 실존하는 ‘유기체’로서 그 의미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럽 정

치사상의 근대적 특징을 모두 반전시킨 반혁명사상은 헤르더, 피히테, 셸링 

등의 낭만주의를 거쳐 공동체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민족지상주의”를 낳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독일철학의 관념론과 맞붙어 마침내는 국가지상

주의”로 발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겔의 국가철학이었다는 것이다.21

이러한 서술 끝에 ‘단일민족주의의 세계’라는 소절이 등장하여 『정치사

상』은 마무리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용희는 이 마지막 맥락까지를 ‘단

일민족주의’의 구성요소로, 그러니까 ‘근대’의 정치사상으로 포함시키고 있

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유럽 정치사상에 대한 이용희의 이해를 바탕으

로 볼 때 ‘근대민주주의’를 구성한 ‘자유’와 ‘평등’의 두 맥락은 ‘근대’에 적합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마지막 맥락은 차라리 ‘근대비판’에 해당된다. 이용희

는 이를 ‘지상주의’라는 일종의 ‘변질’22 형태로 이해하는데, 이는 앞의 두 맥

락과 구별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대의 일부’로 간주하는 인식을 의미한다.

냉전초기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은 이러한 인식 위에 전개되었

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비판했

던 대상이 과연 ‘근대’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

에서 전개된 ‘다민족주의 국가론’이 갖는 ‘탈근대성’에 대해서도 재고될 가

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

려 그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20		‌� 『전집』 제2권, 167쪽.

21		‌� 『전집』 제2권, 170~171쪽.

22		‌� 물론 변질의 의미는 지상주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는 『원론』 제3장 제4절 ‘근대국가의 변

질과정’을 참조. 하지만 동시에 지상주의의 대표격인 독일과 이탈리아를 곳곳에서 “근대국가 유형의 

변질”(『전집』 제1권, 29~30쪽)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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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지상주의’와의 간격

1947년의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에는 이미 『정치사상』

(1958)의 골격이 나타나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단일민족주의’는 어떻게 

논의되었을까. 이 글에서 이용희는 나폴레옹전쟁까지를 단일민족주의의 확

립과정으로 보면서, 그 전개를 ‘민족사상과 국민사상의 일치’라는 관점에

서 살펴보고 있다. 이때 민족사상이란 “근대국가의 초기형태인 절대군주국

가의 근대성”을 나타내는데, 그 핵심은 “타민족에 대한 자타의 분별”에 있

었다.23 이 ‘자타의 분별’이라는 기준은 『정치사상』에서 ‘민족’ 개념을 설명

할 때도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24 『원론』(1955)이나 『일반국제정치학(상)』

(1962, 이하 『일반』)에서도 등장하는데, 그 이론적 토대는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 — 우적관계 — 에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다.2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희가 이러한 민족사상을 ‘근대 전기 전제군주’

의 등장과 함께 성립한 ‘대외적 주권’ 관념과 관련짓고 있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민사상은 “주로 대내적 국내적 의미에서 파악”되는 주권 관념

과 관련된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26 문제는 민족사상과 국민사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는데, 근대 전기에 나타난 민족은 대외적으로는 

단일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일정하지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간 

것이 근대 후기의 전개였는데, 양자의 불일치를 메워 간 ‘민주주의’와 함께 

확립된 ‘단일민족주의’란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대내적 주권’을 겸비한 ‘민

족/국민’ 국가를 의미했다.27

23		‌�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 『전집』 제2권, 209쪽.

24		‌� 『전집』 제2권, 98~100쪽.

25		‌� 「국제정치원론」, 『전집』 제1권, 18, 52, 263~264쪽. 「일반국제정치학(상)」, 『전집』 제3권, 84, 116쪽. 

슈미트의 정치개념에 대해서는 Carl Schmitt, 田中浩·原田武雄 訳, 『政治的なものの概念』, 未来社, 

1970. 이 책은 Der Begriff des Politischen(Berlin: Duncker & Humblot, 1932)의 번역본이다.

26		‌� 『전집』 제2권, 192쪽. 이 점 또한 『정치사상』에서도 반복된 설명이다(『전집』 제2권, 102~104쪽). 

27		‌� 단일민족주의국가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원론』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배타

적 국민국가(또는 민족국가)의 완성이요, 일방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일컬을 

수 있다. 안으로는 정치권리가 국민 전체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 통념이 되고 또 실현화의 상태였건

만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피아를 구별하는 민족의식, 국민주의의 절정이 실현되고 … ‘단일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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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립과정을 마친 단일민족주의는 나폴레옹전쟁 이후 3단계의 

역사과정을 밟는다. ‘지상주의’는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현상인데, 구체

적으로는 베르사유조약에서 2차대전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난 “나치즘, 파

시즘, 대화 민족주의”를 가리켰다. 그 특징은 “한 개의 민족이 선천적으로 

벌써 타민족보다 우월하고 그 탁월한 점은 이미 그 피 그 종족에 있다”고 믿

는 혈통적 종족주의와, 자민족에게는 “하늘이 부여하는 신성한 사명”이 있

다고 믿는 선민의식에 있다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지상주의는 대외적으로는 타민족과의 동격성을 부

정함으로써 상호 대립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족사상 자체를 부인하게 된

다. 이용희는 이를 두고 “민족지상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민족을 부인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모순은 다음으로 

지적하는 대내적 측면에 있었다. “민족 전체의 의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국가”를 절대화시키는 지상주의의 입장은 곧 “국민사상과의 절연”으로 귀

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는 여기서 근대민주주의 — 자유와 평

등의 두 맥락 — 의 종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는 독재”에 다름

이 아니었다.28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에서 말하는 ‘지상주의’가 앞서 

본 『정치사상』의 세 번째 맥락, 즉 ‘반혁명사상-낭만주의-헤겔철학’으로 이

어지는 그 맥락과 연동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용희는 이 맥락이 

갖는 ‘근대비판적’ 성격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는 지상주의를 ‘변질된 근대’로 포함시켰다. 그 대표격에 독일과 

이태리뿐만 아니라 ‘제국일본’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용희는 여기서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가 내세운 ‘근대초극적’ 함의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29

가 확립한다”(『전집』 제1권, 57쪽).

28		‌� 『전집』 제2권, 197~203쪽.

29		‌�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논저가 많지만 헤겔철학과 관련해서 근대초극론을 논의한 연구로는 김항, 「결단

으로서의 내셔널리즘과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근대 일본의 자연주의적 국가관 비판과 아시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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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함의는, 1)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

판’은 근대를 비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비판을 근대인 양’ 비판했던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뒤틀린’ 구성을 통

해, 오히려 『정치사상』에서 봤던 2) ‘근대민주주의’ — 자유와 평등의 사상맥

락 — 을 옹호하는 동시에, 3) 그와 대척점에 배치된 ‘독재’ — 지상주의의 사

상맥락 — 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대치시키는 구도는 단순히 2차대전에서의 ‘승자=

연합국’과 ‘패자=추축국’의 구도를 따르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과거에 대한 척도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용희는 같은 시기에 발표된 

다른 글에서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현실비판’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1956년 4월 『사상계』에 게재된 「피지배자의 지배: 빌어온 민주주의의 

고민」에서 이용희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을 문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흔히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단일불가분의 통합체로 해석”되지만, 역사

적으로 “지배자로서의 ‘국민’ 개념과 피지배자로서의 ‘국민’ 개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왔다.30 이용희는 양자 간의 괴리를 국민 개념의 “이

중구조”라고 부르는데, “근대민주주의”는 이 구조에서 출발하여 양자의 괴

리를 메워왔다. 여기서도 ‘민족사상과 국민사상의 일치’라는 앞서의 관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은 인민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 즉 “치자와 피치자가 서로 같은 원

칙”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31

이를 두고 이용희는 “민주정치는 자기표현적” 지배라고 규정한다. 그리

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의 역점은 현실비판으로 옮겨 가는데, 자기표현적 

민주정치에서는 “피치자가 절망하면 민주정치는 끝나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스스로 자유와 정치 권리를 옆에 버리고 독재에 귀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경향은 “민주정치의 형식만을 빌려온 나라”에서 유독 두드

국일본의 사상』, 창비, 2015.
30		‌� 『전집』 제6권, 174쪽.

31		‌� 『전집』 제6권,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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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다는 것이다. 이용희는 이것이 2차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에서 만연

하고 있는 “자기표현적 민주주의의 고민”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주로 “중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거론하는데, 이들의 “민주헌법”은 “미국 기타”에서처

럼 “이미 생활화된 양식”을 법문화한 것이 아니라 “독립되었다는 선언 같은 

것이요, 또 미국 영향 하에 있다는 광고문 같은 것이요, 그리고 장차 노력하

겠노라고 한 서약문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32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내’, ‘남’이 모두 

공통”된 문제라는 점에 있었다. 이용희는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우리 대한

민국”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걸핏하면 

실패한 민주주의의 예로 중남미 국가들”을 거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의원과 논평가”들에게 “같은 징조가 있으면 같은 병이 아니 일어난다고 뉘

라 하랴”고 울화를 터뜨렸던 것이다. “빌어온 민주주의라는 거울”에 비춰진 

“지배자로서 행세하는 우리”는 여전히 “자유평등의 실내용에 어둡고 정치 

권리에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3 

이러한 인식에서 볼 때 이용희가 ‘단일민족주의 비판’을 통해, 다시 말

해 그 ‘뒤틀린’ 구성을 통해 비판했던 대상 — 지상주의, 독재 — 이란 바로 

냉전초기 남한의 정치현실과도 연계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을 동시대 논의 속에서 검토한 기유정의 논문이 

잘 보여 주듯이 해방 후 남한의 민족담론에서는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경

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한 안호상의 주장에도 나타났는

데, “한 겨레인 일민은 반드시 한 핏줄”34이라는 독일에서 돌아온 철학박사

의 ‘일민주의’ 담론이 ‘지상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은, 이미 ‘제국 일본’을 겪

어 본 이용희의 눈에는 충분해 보였을 것이다.

32		‌� 『전집』 제6권, 188~190쪽.

33		‌� 『전집』 제6권, 192~194쪽.

34		‌� 기유정, 「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11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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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항민족주의 비판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이용희의 단일민족주의 비판이 가진 ‘뒤틀린 근대주의’ 특성은 1960~1970년

대 ‘저항민족주의 비판’에도 계승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진 1965년 이

용희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퇴임할 때까지 4년 

동안에 두 차례 큰 행사를 치렀는데, 1966년 10월의 「한국의 민족주의」와 

1968년 4월의 「한국근대화의 갈등과 조화」이다.35 행사 주제에 잘 나타나듯

이 이 시기의 저항민족주의 비판은 ‘근대화’ 담론의 확산과 함께 진행된 한일

회담으로 ‘민족주의’가 고조된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앞 시기

의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연관된 언설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이용희의 언설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민족주의를 ‘근대 후기’

의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외/대내’의 논리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점이

다. 1966년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에서 이용희는 

“민족주의란 서유럽사에 있어서 근대 후기 곧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또렷이 

나타난 이른바 근대국가 유형에 대응하는 정치 명분”이라는 해석을 제시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 근대국가의 정치이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 후기’ 현상으로 한정하는 관점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이는 민족주의를 “절대군주형이라는 

전기 근대국가의 이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관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36

앞 절에서 보았듯이 ‘근대 전기’의 특징은 ‘전제군주사상’의 등장으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군주주권설’이라는 형태로 ‘대외적 주권’ 관념이 성립

된 상황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를 근대 후기로 한정하는 관점은 일

차적으로는 민족주의에서 ‘대외적 측면’을 배제시키는 듯 보이는데, 이용희

의 언설이 흥미로운 것은 이를 전제로 근대 후기의 민족주의를 다시 두 가

지 도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점은 1973년 3월 『신동아』에 발표된 「현대민족주의」에서 더 정교한 

35		‌� 이때 발표된 논고는 기타 민족주의 관련 글들과 함께 『한국민족주의』(1977)에 수록되었다.

36		‌� 『전집』 제2권,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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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논의된다. 이 글에서 이용희는 민족주의를 역사적 전개에 따라 세 

가지 유형 — 시민민족주의, 저항민족주의, 현대민족주의 — 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유형이 곧 유럽의 경험에서 추출된 이념이다. 그 맹아를 “교권주의

에 대항하는 왕권의 주장”에서 찾는 견해도 있지만, 이용희는 이를 단지 “싹

일 뿐”이라고 거부한다. 여기서도 근대 전기 전제군주사상을 민족주의 이념

에서 분리시키고 있는데, 시민민족주의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대외면이 아

닌 대내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7 이 ‘대내적 주권’의 성립을 의미하

는 ‘시민민족주의’의 유형은 “시민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라고도 불렸는

데, 호칭은 바뀌었어도 프랑스를 사례로 설명되는 그 개념이 앞서 본 ‘국민

사상’과도 연동되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38

이것이 근대 후기 민족주의의 ‘제1의 도식’이었다면, ‘제2의 도식’은 “나

폴레옹전쟁을 계기로 해서 독일지역 등에 퍼진 민족주의”에서 추출되었다. 

즉 단일민족주의의 확립 시점부터 제2의 도식으로 접어드는데, 이는 “곧 외

적의 침략에 대한 자기방어로서의 민족주의”로, “‘나’와 ‘남’의 대립”에서 오

는 민족의식이 고양된 상태를 의미했다. “이러한 대외면의 긴장은 대내면의 

구조적 문제”를 억눌러 “민족의 전체성”이나 “신성·영예”를 신격화하는 한

편, 국가를 민족의 이상을 구현하는 “지상의 존재로 인격화”한다.39

여기서 이용희는 다시 ‘반혁명사상-낭만주의-헤겔철학’으로 이어지는 

‘지상주의’의 맥락을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맥락이 

‘주권의 대외적 측면이 강화된 민족주의’로 의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자타의 준별’은 원래 ‘근대 전기 전제군주사상’의 몫이었

으며 ‘지상주의’는 ‘대외적 주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현상이 아니었다. 필자

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내/대외’ 논리에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 그로 인한 효과는 다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1) 이를 통해 세 번째 사상맥락이 지닌 ‘근대비판적’ 함의는 흔적

37		‌� 『전집』 제2권, 340쪽.

38		‌� 원래 ‘국민’과 ‘시민’은 『정치사상』에서도 근접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전집』 제2권, 102~104쪽.

39		‌� 『전집』 제2권,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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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상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 

이용희가 이 맥락을 ‘저항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전단계로 배치하고 있는 점

이다. ‘대외적 주권의 강화’라는 의미가 부여된 ‘지상주의’는 그 속성을 ‘저

항민족주의’로 그대로 계승시키면서 비판의 근거로 겨냥된다. 여기서 냉전

초기의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1960~1970년대 저항민족주의 비판이 결부되

는데, 이 점을 이용희의 언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용희는 1966년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들의 근대민족주의는 저항의 민족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로 외세

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민족주의에서만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40

한국의 민족주의를 ‘외세에 대한 저항’의 민족주의로 규정한 대목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비판에 앞서 알아 둬야 할 점은 이용희가 이 문제를 “민족

주의의 일반 유형이 한국적인 특수에 있어서 어떻게 구상화하느냐의 문제”

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41 여기서 일반유형이란 유럽의 경험(특수)에서 

나타나 세계로 전파(보편화)된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서유럽의 

민족주의에는 두 개의 도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계팽창에 따라 다른 지

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 바로 그 상황을 의미했다.42

근대유럽의 전파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문명의 야만성’이다. 유럽

정치의 틀 ‘안에서는’ 기독교문화권이라는 공동체의식이 통용되었기 때문

에 국제정치 양상도 “동류 사이의 적대”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바깥에서

는’ 이민족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식민지화”가 단행되었다.43 유

럽의 민족주의는 이 과정 — 비유럽지역에 대한 야만스러운 문명 전파 — 에 

40		‌� 『전집』 제2권, 238쪽.

41		‌� 『전집』 제2권, 249쪽.

42		‌� 「현대민족주의」, 『전집』 제2권, 342쪽.

43		‌� 『전집』 제2권,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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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되어, 그 영향하에 세계는 “우월의 민족주의”와 “저항의 민족주의”로 양

분되었다.44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말 그대로 “무정부(anarchy)의 세계질서” 

아래 민족주의의 일반유형 — 두 가지 도식 — 을 받아들인 비유럽지역은 

“극렬한 저항주의”(제2의 도식)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시민적 민족주의의 경쟁적 공존이 아니라 ‘적’과 ‘나’와의 극한적 대립

으로 이해된다. 이런 각도에서는 진정 ‘인류사회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역

사관이 정당할 수밖에 없다(단재 신채호).45 

위에서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는 신채호의 명제는 ‘나와 남의 

대립’이라는 슈미트의 정치개념과 겹치면서 ‘시민적 민족주의’(제1의 도식)

와 대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저항민족주의를 ‘대내적 주권’ 관념 — 민주주

의 — 이 결여된 ‘대외적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바로 이 맥락

에서 “저항적 민족주의는 서유럽 민족주의의 제2의 도식”과 연계된다는 말

이 나오는데,46 이로써 ‘대외적 주권’의 강화라는 의미가 부여된 저항민족

주의는 근대비판적 함의가 사라진 ‘지상주의’와 결부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단일민족주의 비판과 저항민족주의 비판은 지상주의에 부여된 

의미 맥락의 변화를 통해 연계된다. 비록 대외적 측면에서는 논의 재편이 

있었지만, 양자의 공통점은 ‘대내적 주권’ 관념, ‘근대 민주주의’를 구성한 

‘자유’와 ‘평등’의 정치이념을 옹호한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희에게 

‘민족주의’는 늘 이 점을 잣대로 비판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단일민족주의 

비판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항민족주의 비판에서도 그 기준은 “민족주의의 

국내적 발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를 저해한다는 데 있었다.47 

이것이 저항민족주의 비판이 ‘민주주의’와 갖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는 

44		‌�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전집』 제2권, 250쪽.

45		‌� 「현대민족주의」, 『전집』 제2권, 346~348쪽.

46		‌� 『전집』 제2권, 351쪽.

47		‌�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전집』 제2권, 256~257쪽.



276   일본비평 27호 

당시대 ‘근대화’ 담론과도 무관한 논의는 아니었다.

이용희의 근대화 관련 논설은 1965년 8월 『신동아』에 게재된 「정치명분

으로서의 근대화」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특이한 주장이 담긴 것은 아

니었다. 미국의 대아시아 반공정책을 대변한 라이샤워·로스토우의 근대화

론과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론을 배경으로 한국사회에 확산된 근대화

담론은 ‘경제’ 중심의 지배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에 당시 지식

계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비판적 대응을 모색하는 경

향이 공존했다.48 이용희 역시 하코네회의49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아연

회의50에 동참한 한 지식인이었는데,51 그 두 달 후에 쓰여진 위의 논설은 

근대화의 의미가 ‘민주화’에서 ‘공업화’로 이행되는 분위기에 비판적인 시

각을 드러내고 있었다.52 

1968년에 주최한 「한국근대화의 갈등과 조화」에서는 그러한 시각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데, “물질적으로 잘산다”는 식의 “경제주의”는 “일종의 흉내

내기, 거짓의 근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용희에게 

48		‌� 한국사회에 확산된 근대화론의 성격과 지식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박태균,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

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호, 2004; 이상록,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

사문제연구』 18권, 2007; 황병주, 「1960년대 박정희 체제의 ‘탈후진 근대화’ 담론」,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56집, 2008; 안종철,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역사문제연구』 29
권, 2013;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 전후 미국

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집, 2012; 신주백,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유입과 

한국사 연구」, 『사학연구』 125호, 2017; 안종철,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고려대와 동국대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4권 2호, 2017; 도면회, 「1960년대 한국의 근

대화론 수용과 인문학계의 변화」, 『역사와현실』 120호, 2021.
49		‌� 하코네회의는 미국 아시아학회의 내부 조직이었던 근대일본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1960년 8월 30일

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일본의 가나가와현(神奈川県) 하코네(箱根)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말한다. 

‘일본의 근대화’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논의한 이 회의는 동아시아에 근대화 담론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하코네회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사록이 공개되어 있다. 신주백, 「하코

네회의 의사록(1960. 8. 30.~9.1.): 동아시아에 ‘근대화론’을 전파한 기점으로서 하코네회의」, 『한국

근현대사연구』, 80집, 2017.
50		‌� 한편 아연회의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주관으로 1965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서

울의 워커힐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회의를 말한다. 참석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에 달했고 

‘아시아의 근대화’를 의제로 근대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상기 논문 외에, 김인수, 「한

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사회조사 지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22집, 2017.
51		‌� 안종철,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고려대와 동국대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57쪽.

52		‌� 『전집』 제2권, 22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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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핵심은 한국이 “민족국가”(Nation-State)로서 완결되는 길을 의미

했기 때문인데, “‘잘산다’는 근대화적 의미에는 이러한 ‘방식’이 내재되어” 

있어야 했다. 이때 이용희가 말하는 민족국가로서 완결되는 ‘방식’이란 결

코 ‘민주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에게는 민족주의의 대내적 측

면 — 민주주의 — 의 성숙이야말로 ‘근대’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53 따라서 

‘근대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외세에 대한 저항’의 민족주의는 ‘대내적 민

주화’를 유보시켜 ‘민족국가로서의 완결’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4) 저항적 ‘국학’의 위상과 근대성

이용희의 저항민족주의 비판이 갖는 근대주의적 특성은 ‘국학’에 대한 평가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불거졌던 당시의 상

황에서 ‘외세에 저항하는 민족주의’를 비판했던 이용희의 입장은 마치 ‘굴

욕외교’를 옹호했던 것과 같은 체제 순응적인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런 한

편으로 ‘반공을 위한 경제개발’을 추종하지 않고 남북한의 ‘민족국가로서의 

통일’54을 주장했던 점은 그 역시 체제 반대편에서 ‘저항민족주의’와 맞닿

아 있었던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처럼 당시의 담론구도에서 묘한 위상

을 연출했던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이 당시 사학계의 동향을 향해 발화

된 것이 ‘국학’을 둘러싼 담화였다고 할 수 있다.55

1971년 9월 이용희는 「한국 인식의 방법론」이라는 표제 아래 노재봉

과 대담을 진행했다. 서두에 던져진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대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보았던 그 눈”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을 보는 방향”, 그러니까 식민사관의 극복과 민족사학의 확립을 외친 

53		‌� 『전집』 제2권, 277~280쪽.

54		‌� 이용희에게 ‘민족국가로서의 완결’은 동시에 ‘민족통일’을 의미했다. 「현대민족주의」 『전집』 제2권, 

373쪽.

55		‌� 1960년대 민족주의 담론구도에 관해서는 홍석률,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역

사』 62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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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사학계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 우선 이 문

제에 대해 노재봉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 지금까지 “주로 국학”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 연구”는 그 내용이 “비과학적인, 혹은 쇼비니스트(chau-

vinist)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윤리적 당위로 내세워 “비분강개조의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56

그런데 이에 대한 이용희의 답변은 다소 아크로바틱하게 전개되었다. 

노재봉의 문제제기에 처음에 어리둥절했던 이용희는 그것이 “국학, 기타에 

대한 평가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나서는 단숨에 반론을 제기

한다. 그 요점은 “실천적인 목적의식”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피차 마찬가

지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국학이나 실학이나 주자학이나” 

모두 “강렬한 실천적인 의식”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특징은 흔히 “객관적 취

급방식, 또는 과학적 취급방식”을 자임하는 입장도, 그러니까 노재봉의 입

장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만은 아닌 듯 비판하는 자세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다.57 유럽의 특수를 마치 보편인 양 가장한 근대에 분개했던 심정을 상기

시키는 대목인데, 이처럼 기준을 ‘실천성’에 둔다면 문제는 진실공방보다도 

‘현재적 의의’에서 평가받게 된다. 이용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학의 

의의’를 논평해 나간다.

국학은 “‘우리’라고 하는 민족관념이 일본, 기타 외국과의 관계로부터 

충격”을 받아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탄생했다.58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과정

에 나타난 차이를 “우리 고유의 것”으로 해석하는 그 국수주의적 경향도 일

종의 “신비설”에 불과하지만,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것이 없다”

는 말이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 프로파간다 되는” 상황에서는 의의

가 있었다는 것이다.59 “다만 문제는 그 시기가 넘었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

복하는 경우에 있다. 이용희는 노재봉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현재 “일제하

56		‌� 『전집』 제2권, 458, 466쪽.

57		‌� 『전집』 제2권, 466~467쪽.

58		‌� 『전집』 제2권, 461~462쪽.

59		‌� 『전집』 제2권, 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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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학운동, 그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면, 그 원

인은 바로 현재적 의의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한

다.60

그렇다면 이용희는 국학의 현재적 의의를 일체 부정했던 것일까. 이 지

점에서 논의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는 국학에 대해 두 가지 

의의를 겹쳐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민족주의」(1973)에서 저항민

족주의를 “민족적 저항”과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나누었던 대목과도 연계

되는 시각이다. 민족적 저항은 19세기 후반부터 비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운

동으로, “침략에 대한 격렬한 민족적 투쟁이기는 하였으나 민족주의적 투

쟁”은 아니었다. 이용희는 이보다 앞서 발표한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1966)에서 “시기의 문제”에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한말 근대국

가와의 접촉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로부터 “일제시기”를 

거쳐 “해방 후”로 내려오는 동안 한국민족주의는 “한결같이 저항의 민족주

의”였다고 했다.61 「현대민족주의」(1973)에서는 이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던 

것인데, “구한말의 척사위정의 격렬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민족적 저항인 

점에 의의가 한정되는지 모른다”고 구분했기 때문이다.62

이용희가 이와 같이 구분할 때 ‘민족주의적’이라는 수사는 바로 ‘근대’

의 시작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기점을 이용희는 “제1차 대전”에서 찾는데, 

이때 한국의 민족주의는 비로소 “세계적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세계적 성격”이란 극렬한 대외적 저항에서가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동

안에 알게 모르게 수용된 “시민민족주의 양식”에서 판단되었다. 요컨대 앞

서본 ‘대외/대내‘의 구분, 혹은 ‘제2/제1’의 도식을 ‘민족적/민족주의적’의 

구분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구분이 ‘국학’에 대한 평가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이다.

60		‌� 『전집』 제2권, 477쪽.

61		‌� 『전집』 제2권, 254~256쪽. 이 시기구분의 문제 또한 근대화담론이 불러일으킨 화두 중 하나였다. 신

주백,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유입과 한국사 연구」, 56~63쪽.

62		‌� 『전집』 제2권,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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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운동이 일제의 과도한 정치적 야욕에서 나온 선전에 저항한다는 것이 노골

로 드러났던 것은 사실이지 … 그 당시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뒤돌아 볼 때 국학운동의 진정한 의미의 중요성은 이러한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중대한 것이 있어요. … 국학운동이라고 하는 국수

주의적인 역사관을 통하여 일제의 이데올로기적인 탄압에 저항을 하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유럽적인 근대적 민족주의가 실천적인 지표로서 전개되었다는 것

이 아주 중요하지요. … 역설적이지만 국수운동을 통해 근대적인 유럽의 민족

주의 사상이 완전히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졌거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어요.63 

이용희는 국학운동을 ‘대외적 저항’의 의미에서만 이해하고 ‘국수주의

적 역사관’을 곧이곧대로 평가하는 자세를 비판한다. 그것은 과거의 상황에

서는 중요한 의의를 지녔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평가받아야 할 측면은, 그

러니까 국학의 ‘현재적 의의’는 국수운동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근대적인 

유럽의 민족주의 사상’이 받아들여졌던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용희는 이를 논증하는 사례로 ‘1차대전’을 계기로 일어난 ‘3·1운동’

을 든다. 한말의 위정척사 운동이 “존왕주의, 복고, 전통 옹호”64에 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3·1운동 이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병운동”은 모두 “일

종의 복구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3·1운동에 와서야 비로

소” “세계사적인 의식의 조류와 연결”되었다는 것인데,65 이를 ‘민족적’ 저

항이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거듭난 기점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거듭 강

조하지만 이때의 세계성이란 ‘시민민족주의’의 수용에서 판단되는 것이었

다. 이를 위의 인용문에서는 ‘근대적 유럽의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표현했

던 것인데, 이는 다름이 아닌 ‘단일민족주의’ 사상, 더 정확히는 그 핵심인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사상을 의미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3		‌� 『전집』 제2권, 477~478쪽.

64		‌� 「현대민족주의」, 『전집』 제2권, 346쪽.

65		‌� 『전집』 제2권,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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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저항적 국학’에 대한 평가 역시 기왕의 ‘근대주의적’ 기준에

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용희의 ‘근대비판’의 착지점

앞장에서는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의 곡절을 통해 그 언설이 갖는 ‘근대주

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냉전 초기에 전개된 ‘단일민족주의 비판’은 일견 

내셔널리즘 자체를 비판하는 근대비판적 위상을 지녔지만, 내실은 근대비

판적 함의를 지닌 유럽정치사상의 세 번째 맥락을 ‘변질된 근대=지상주의’

로 구분하여 비판했던 언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뒤틀린’ 구성을 지닌 ‘근

대주의적’ 특성은 1960~1970년대 전개된 ‘저항민족주의 비판’에도 — 논리

구도에 약간의 개편은 있었지만 — 계승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

의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측면에서 그의 근대주의 언설이 시대를 이어간 전

개양상을 고찰했다. 

그렇다면 이용희의 정치학에서 ‘근대비판’은 허구에 불과했는가. 서론

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이 그의 학문의 독특한 위

상이다. 다시 말해 ‘근대’와 ‘탈근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사유방식

이 그 근저를 이루었는데, 이용희 식으로 표현하면 세계사의 ‘뒷바퀴’와 ‘앞

바퀴’를 동시에 쫓아가는 것이 ‘나-우리’의 삶이 취약한 처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한국의 ‘실천적 과제’였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완결’과 

‘극복’은, 다시 말해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는 진정 동시에 

논의되었던 것이다. 

전자의 전개를 살펴본 3장에 이어 4장에서는 이용희의 학문에서 ‘탈근

대’의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디에 착지점을 찾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근대의 ‘모순’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를 다시 ‘분노’의 원

점에 돌아가 확인한 후(1절), 그것이 냉전 초기 미소 양국을 놓고 제시된 ‘다

민족주의 국가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2절), 그리고 탈냉전기 유럽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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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통합을 놓고 제시된 ‘연방론’에 어떻게 연계되는지(3절) 해명할 것이다.

1) 근대의 ‘모순’과 극복의 시작 

세계사는 이미 ‘단일민족주의’를 떠나 ‘다민족주의’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냉전 초기에 잠깐 꽃핀 것이 아니라 1960~1970년대 저항민족주의 

비판을 통과하면서도 내내 유지되었다. 그 일례를 1968년의 심포지엄 「한

국근대화의 갈등과 조화」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세계사의 주류가, 적어도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일민족주의로부

터 다민족주의로 이미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은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 만

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망하여 마지않는 민족국가로의 통일이나 혹은 우리의 

민족주의라는 것은 결국 세계사라는 수레의 뒷바퀴에 붙어서 굴러간다는 것이 

되어서 어지간히 겸연쩍습니다. …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그리고 세계사의 주

류에서 전진하려면 먼저 그 내셔널리즘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66

위에서 이용희는 ‘단일민족주의’로부터 ‘다민족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내셔널리즘의 ‘완결’과 ‘극복’, 그러니까 ‘근대’와 ‘탈

근대’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쫓아가야 할 한국의 아이러니컬한 현주소에 답

답한 심정을 드러낸다. 

세계사의 발전에는 항상 토대에 모순이 전제되어 있듯이 단일민족주의

에서 다민족주의로의 이행과정에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대의 모순’이 

존재했다. 이용희는 『일반』(1962)에서 근대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군사국가

와 경제국가, 그리고 식민지국가로 나누어 살피는데, 마지막 ‘식민지국가’

에서 근대국가가 맞닥뜨린 ‘자기모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6		‌� 『전집』 제2권, 279~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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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식민지정책은 그것이 알제리 같이 본토에 법률상 편입된 경우 또 소위 식

민지법에 의하여 차별적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막론하고 정치 및 민족적인 불평

등을 조성하였다. 식민지국가와 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식민지의 항거, 그것도 

근대 유럽정치의 이념에 입각한 반항을 촉발하는데 … 그 반항은 식민지국가

에 중대한 문제를 던지게 된다. …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식민지는 유럽정치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어서 최대의 자기모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 국민주의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선 유럽정치가 비국민주의, 비민주주의를 자

체 속에 내포하여야 되고 또 동시에 반항적인 본질적 정치 요인을 스스로 자기 

안에 기르고 있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67

근대유럽의 전파는 그 자체가 식민지의 역사였다. 그 식민화 과정은 어

떤 정책 — 이를테면 동화냐 자치냐 — 을 취하든 간에 ‘민족적 불평등’을 조

성했는데, 이것이 근대국가의 모순의 시발점이다. 근대유럽의 전파는 이를 

수용한 식민지에서 유럽 자신의 정치이념에 의거한 항거를 불러일으키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불평등이라는 장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

하여 필연적으로 식민지국가인 근대국가는 ‘자기 안에 자기모순’을 배태하

게 되는데, 이를테면 근대유럽의 정치사상의 핵심인 ‘국민주의 속에 비국민

주의’를, 다시 말해 ‘민주주의 속에 비민주주의’를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 안에 본질적인 반항요인을 기르게 된 것이 유럽 ‘근대의 모순’

이었다면, 그 모순이란 바로 ‘식민지’ 자체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 일견 단

순한 지적도 ‘식민지’에서 태어난 이용희의, 그것도 그로 인한 ‘삶’에 분노

했던 그의 ‘학문’이 찾아낸 지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 의의가 심대하

지 않을 수 없다. 

이 ‘근대의 모순’에 관한 언급은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

(1947)에서도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단일민족주의가 확립 — 나폴레

옹전쟁 — 된 이후에 전개된 역사과정의 제2단계 막바지에 등장한다. 앞서 

67		‌� 『전집』 제3권, 23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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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이 제3단계는 근대의 변질인 ‘지상주의’의 등장으로 설명되는데, 그

에 앞서 제1단계는 대영제국의 발전을 견인력으로 ‘유럽 안에서 민족자결

운동’이 진행된 시기로, 그리고 제2단계는 그렇게 형성된 열강들이 ‘유럽 밖

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시기로 설명되었다. 바로 이 단계 끝에 “단일민

족사상 그 자체의 모순”이 나타나는데, “민족자결사상”에서 출발한 “일민족 

일국가” 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가진 근대국가는 “밖으로는 타

민족의 민족자결을 부인하고 안으로는 이질적인 민족”을 내포하는 “완전한 

모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장에서 보았듯이 제3단계에 나타난 ‘지상주의’는 이 모순을 

‘극복한 형태’로는 실격했다. 이용희에게 지상주의는 어디까지나 ‘변질된 

근대’로 지목되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근대의 모순은 어떻게 극복되었을

까. 그는 “제2차대전”에서 “단일민족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는 지상주의 

국가를 패배시키기는커녕 “대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한다. 이때 독일과 이

태리, 그리고 제국일본을 누르고 영국과 프랑스를 “승리 측에 서게” 해 준 

것은 “미국, 소연방의 참가”였다. 요컨대 ‘근대의 모순’에 ‘극복’의 결정타를 

날려준 것은 미국과 소련이었다는 주장인데, “미국, 소연방은 우리가 지금 

검토해 오던바 단일민족주의국가”가 아니었다. 여기에 이르러 세계는 “새로

운 국가체제와 국가관”을 만나게 되는데, 곧 “다민족주의국가”가 등장했다

는 것이다.68

2) 다민족주의국가의 기저와 ‘동원’이라는 계기

“다민족주의국가란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소연방이요.”69 이는 다분히 냉전

을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양국이 근대의 대안으로 등장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차대전’으로 설명된다. 이때부터 프랑스혁명을 기점

으로 등장한 ‘근대국가’는 세계사의 뒷바퀴로 밀려나고 ‘현대국가’가 앞바

68		‌� 『전집』 제2권, 203~204쪽.

69		‌� 『전집』 제2권,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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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국이 ‘3・1운동’으로 비

로소 세계성과 연계되어 ‘근대’를 체득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사의 수레바

퀴는 바로 ‘현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근대는 현대 속에 아직도 

살아있고 현대는 근대의 전개로서만 있다”는 이용희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안게 된 과제의 복잡함을 표현했던 것이다.70

이러한 관점에 설 때 미소 양국에 대한 관심은 냉전 이데올로기적 차이

보다도 현대국가로서의 공통점에 쏠리게 된다. 미소 양국이 근대국가를 능

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공통된 특징이 정작 탐구되어야 할 과

제였기 때문이다. 이용희는 “미국과 소연방에서 공통된 것은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먼저 차이부터 논하는데, 첫 번째 “역

사적 성격”에서는 미국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계승자”라는 점과 소련이 

“대내적 계급모순의 타파”로 역사를 시작했다는 점이 강조된다.71 이것이 

미소 양국이 근대 정치사상 — 자유와 평등 — 과 갖는 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지적한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후 

차이에 관한 서술은 요령부득한 전개를 계속한다.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이 나오면서 이용희의 관심이 정작 어디에 있었는

지 알게 되는데, 그는 단일민족주의국가와 다민족주의국가의 “군사적 기저”

를 비교하면서 미소 양국이 현대의 강대국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을 탐

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희는 그 원인을 “동원혁명”이라는 키

워드를 통해 설명해 나간다. 

이야기는 다시 근대 전기 전제군주국가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총포”

의 등장으로 군사적 기술혁신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3계급의 성장은 

상비군의 기반을 닦아 줬다. 그다음 변화는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성립한 

70		‌� 『전집』 제1권, 83~84쪽. 이용희는 『원론』에서 ‘현대국가’라는 새로운 국가형태에 나타난 경향을 언

급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다민족주의 국민관의 대두”였다(83쪽). 

그에게 ‘현대국가’란 근대의 극복형태인 ‘다민족주의국가’와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71		‌� 『전집』 제2권, 204~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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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제”로 설명된다. 여기에 “산업혁명”이 겹치자 군산합작의 상승효과

로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이로써 동원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단일민족주의국가의 확립은 실로 이 “동원혁명”에 의거한 바 컸는데, 그

렇지만 동원에는 “자연적 제한”이 수반되었다. 예컨대 “하나는 동원 기저로

서의 인구요, 둘은 생산력의 기저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

적 한계를 해결해 준 존재가 바로 “식민지”였다. 이용희는 식민지의 획득은 

물론 경제적 이윤의 추구에서 비롯되었지만,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함으로

써 전시동원의 부담을 충족시켜 준 점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지적한

다. 그렇지만 앞 절에서 보았듯이 ‘식민지’는 그 자체로 ‘근대의 모순’이 아

닐 수 없었다. 이 점은 동원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질적인 식

민지에서 전개된 자결운동은 근대국가에 ‘군사적으로도’ 커다란 불안요인

이 되었기 때문이다.72 

이리하여 단일민족주의국가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다민족주

의국가는 이 ‘군사적 기저’라는 관점에서도 ‘근대의 모순’을 ‘극복한 체제’

로 제시되었다.

이미 다민족, 다인종주의인지라 그 동원 기저라 할 인구 수효는 단일민족에 비

할 바 아니요 또 장차 일층 타민족과의 합편에 의한 증가가 가능하다. 또 벌써 

다민족주의인지라 각 민족의 영토는 곧 국토가 되고 그 강대하여 가는 토지는 

곧 현대와 같은 후방기지의 광대가 곧 작전상 연관되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나머지는 자원이다. 이러한 광대한 국토를 소유할 시의 일개

의 자원 문제가 단일민족에 비하여 어떻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이다. 마침내 다민족주의 국가는 아무런 식민적 불안이 없이 현대군사상의 모

든 요청에 적응한 것이 되었다.73

72		‌� 『전집』 제2권, 215~219쪽.

73		‌� 『전집』 제2권,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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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는 『원론』(1955)에서 “현대국가”를 논할 때도 위의 세 가지 조

건 — 인구, 국토, 자원 — 을 언급하고 있었다. “현대국제정치”는 국가들의 

“불균등”을 구조적 특징으로 갖는데, 그것은 특히 “국토의 광협” 그 “국토에 

사는 국민의 수효” 그리고 그 “인구의 생활을 결정하는 식료의 자급도 및 기

타 자원의 유무”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74 이는 서로 비슷한 규모의 국

가들이 욱신거리며 발전해 온 ‘근대유럽의 국제정치’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국가의 발전의 기저였던 ‘동원의 세 

조건’을 모두 겸비하면서도 근대의 모순이었던 ‘식민지’를 갖지 않은 나라

는 바로 미국과 소련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국가’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민족주의국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더 이상 ‘자결주의’에 의거하지 않는 대신 ‘동원’에 필요한 군사적 기저를 

모순 없이 이룩하며 “‘부국강병’의 현대적 기준”을 달성했다. 이러한 안목

에서 볼 때 한국의 현재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이용희는 「현대민족주의」

(1973)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매우 고독한 처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는 “분단된 ‘단일민족주의’”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민

족국가로서 완결 — 민족통일 — 을 촉구하는 말이었지만, 한편으로 “지역성”

을 “그 이념적 주류”로 갖는 “현대민족주의”의 성격에 비춰볼 때75 절망스

러운 한국의 주변환경을 한탄한 말이기도 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의 제

3국” — 일본, 중국, 소련 — 은 모두 “강대세력들로서 역사로 보아 한국민족

주의의 도움되는 민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76

‘지역성’의 확보가 어려운 동아시아의 정치상황은 ‘현대국가’를 이룩하

는 데 치명적인 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탈식민’이 진행되는 상황에

서는 과거의 제국처럼 ‘식민지’를 부국강병의 기저로 획득할 수도 없는 상

황이었다. 그렇다면 이용희의 말대로 당장 “남은 길은 민족통일”밖에 없었

74		‌� 『전집』 제1권, 86~90쪽.

75		‌� 『전집』 제2권, 355쪽.

76		‌� 『전집』 제2권, 371~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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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77 이렇게 ‘근대’를 추구하는 한편 이를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상상력

을 이어 간 것이 ‘다민족주의 국가론’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군사적 기저’를 중심으로 논의된 다민족주의 국가론은, 그것이 

자결주의에 구애받지 않은 국가형태였음은 사실이나, 그 새로움에 관해서

는 결국 대규모의 전쟁동원을 ‘식민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논의였다. 요컨대 다민족주의국가란 말 그대로 현대판 

강대국일 뿐이지 이를테면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 

불투명했다. 그렇다면 그 극복의 형태라는 것도 재고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란 정작 ‘근대’를 비판했던 것인지, 단순히 

‘제국’이 되고 싶었던 식민지인의 열망의 서사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이용희에게 ‘동원이라는 

계기’가 어디서 연유했는지 그 사상적 배경을 좀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

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 ‘제국의 서사’였

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착상을 얻고 어디로 정착했는지는 ‘만주’에

서의 경험과 거기서 일어난 ‘정치’와의 만남을 재음미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부터 보면 이용희가 만주에 거처를 옮긴 1940년경 

그곳은 고도국방국가를 위한 동원체제의 구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특

히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가 “월급을 많이 준다기”에 처음에 취직한 “만주 

괴뢰의 어용단체”78 — 협화회 — 는 동원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맡았던 단체

로, 특히 중국인 지주층이 지배한 농촌사회와 관동군이 실권을 장악한 중앙

정부 사이에서 가교를 놓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협화회가 건국 전기의 

정예중심 정책에서 후기의 대중노선으로 전환했던 것도 이와 같은 역할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79

77		‌� 『전집』 제2권, 373쪽.

78		‌� 『전집』 제6권, 44쪽.

79		‌� 만주국의 체제구축과 협화회의 역할에 관해서는 平野健一郎, 「満州国協和会の政治的展開: 複数民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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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용희는 만주에서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벌

어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특히 이들에 대한 ‘일본의 통치형태’를 보면

서 그동안 현실도피했던 ‘정치’를 직시하게 되었다. 이때 이용희가 봤던 현

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는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만주국

이 결코 ‘이상’ — 오족협화 — 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었던 ‘현실’ — 지상주

의 — 을 봤던 것도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식민지’가 아닌 ‘다민족

제국’의 형식을 취한 만주국이 ‘전쟁동원’은 이용희에게 국가를 기초 짓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 줬는지도 모르겠다.

이 점에서 이용희가 만주시절에 영향받은 ‘정치학’ 서적으로 카(E.H. 

Carr)의 『20년의 위기』(1939)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한층 더 의미심장한 울

림으로 다가온다. 부친의 야단으로 협화회를 그만둔 이용희는 “무역한답시

고 원산서 해산물을 가져다 봉천, 하얼빈 등”에서 팔며 생계를 이어 갔는데, 

그 무렵 만철도서관을 드나들다가 대련에서 카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고전을 “상당히 흥분”하면서 읽었다고 회고를 남기

는데, 이 때문에 『20년의 위기』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언급되는 일이 많았

다.80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태평양전쟁 직후에 출간된 『평

화의 조건』(1942)이 갖는 의의이다.

이용희도 회상하듯이 당시 독일의 국가학은 비교적 입수가 용이했지만 

“영미 것”은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국

의 최첨단 만주에서 카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의 지식계에서 

카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관심은 이미 세계

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20년의 위기』보다는 『평화의 조건』에 더 쏠렸다. 이

는 당시 카의 저작이 ‘근대에 대한 물음’을 배경으로 읽혔기 때문인데, 이용

国家における政治的安定と国家動員」, 『年報政治学』 23巻, 1972; 三谷太一郎, 「満州国国家体制と日
本の国内政治: 戦時体制モデルとしての満州国」, 『近代日本の戦争と政治』, 岩波書店, 1997. 

80		‌� 예컨대 옥창준, 「이용희의 지식 체계 형성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재구성」, 107쪽; 강동국, 「국제정치

학자 이용희의 탄생」,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53~54쪽. 특히 강동국의 경우 카의 『평

화의 조건』이 당시 일본의 지식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이를 이용희의 정

치학과 관련짓는 시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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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역시 카의 논의가 지닌 ‘근대비판적’ 문맥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그 수용의 방식은 일본의 지식계와 조금 다른 전개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카의 ‘냉전적 전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

로써 ‘다민족주의 국가론’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81

카가 말하는 ‘20년의 위기’란 19세기 말에 이미 파탄 나 있던 벤담주의

적 유토피아니즘을 미국이 처녀지나 마찬가지였던 1차대전 후의 국제정치

에 이식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공리주의에 대해, 전통적 자연법이 맡아 

온 절대적 윤리 기준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이성적 윤리로 바꿔치

기한 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카의 논의에는 근대 ‘자

유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함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결론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이때 카는 프랑

스혁명 이래 발전해 온 민족국가(nation-state)의 단위로서의 적합성에 경종

을 올렸던 것이다.82 

요컨대 ‘시대착오적 벤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 카의 논의에는 ‘자

유주의’를 매개하여 국제정치의 단위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

어지는 맥락이 거기에는 존재했는데, 다만 『20년의 위기』는 ‘근대비판’이라는 

점에서는 어디까지나 문제제기에 그친 저작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의 논점

을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평화의 조건』이었다.

『평화의 조건』에서 단위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비판은 ‘자결주의’ 

(self-determination) 비판으로 계승된다. ‘일민족 일국가’라는 자결원칙이 억지

로 적용된 결과 유럽은 서로 규모가 다른 국가들이 연립하는 상황으로 변모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국은 스스로 군사적 독립을 포기하는 방법 외

81		‌� 전시기 일본에서 이루어진 카의 수용에 관해서는 酒井哲哉, 「戦後外交論の形成」, 『近代日本の国際秩
序論』, 岩波書店, 2007(장인성 옮김,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 연암서가, 2010); 西村邦行, 「日本の
国際政治学形成における理論の<輸入>: E. H. カーの初期の受容から」, 『国際政治』 第176号, 2014. 
이용희 역시 당시 이 책을 접했던 가능성이 높은데, 구입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명지대에 소장된 이

용희 문고 목록을 통해 그가 카의 Conditions of Peace(London: Macmillan & Co. Ltd, 1942)를 소지

하고 있었던 점은 확인된다.

82		‌�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 Co. Ltd,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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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대국에 대해 독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독립

(independence)”이 아니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생존의 불가피한 조건”

이 되었다는 것이 카의 주장이었다. 중요한 것은 “자결주의의 위기”를 말하

는 카의 이러한 주장이 무엇보다도 그의 전쟁관, 특히 “전쟁의 근대적 조건”

에 대한 이해에 의거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서 본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 특히 ‘군사적 기저’를 강조했던 그 시각에 비춰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는 “소총이 공격의 주된 무기며 요체가 

난공불락의 장벽이었던 시대”에는 “군사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리는 결정

타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1914년에는 이미 그러한 상태는 사라져가고” 있

었다고 지적한다. 즉 ‘근대전’의 발전이 불균형한 국력의 격차를 생존의 결

정요인으로 바꿔 놨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결주의’는 모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83

애초에 『평화의 조건』 자체가 ‘전쟁’을 배경으로 써진 책이기도 했다. 카

는 전쟁이 갖는 ‘혁명적 작용’에 2차대전 후의 ‘평화’를 구축할 가능성을 봤

던 것인데,84 ‘자결주의’ 또한 이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19세기적 유제’로 

판정받은 것이다. 그러한 카가 전후의 평화체제로 제시한 대안이 바로 ‘유

럽지역’을 단위로 한 ‘계획경제’ 체제였다. 이는 19세기적 ‘자유방임’ 체제와 

대비되는 대안으로, 그런 의미에서 탈근대적 체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 “‘계획경제’는 이미 1914~1918년의 전쟁에서 모든 교전국들에 처음 

등장”했던 것이었다.85 즉 1차대전을 기점으로 등장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83		‌�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London: Macmillan & Co. Ltd, 1942, pp. 53~54. 
84		‌� 카의 전쟁관에 대한 지적은 三谷太一郎, 「戦時体制と戦後体制」, 『近代日本の戦争と政治』, 1997, 

25~28쪽. 『평화의 조건』이 첫 장을 「전쟁과 혁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카의 전쟁

관의 특징은 ‘변혁성’에 대한 주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타니의 연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미타니가 지적한 카의 특징은 이용희의 전쟁관을 살핀 조동준의 지적과도 상통한다. 조동준

은 전쟁에 대한 이용희의 관심이 전쟁의 발생 원인이나 전장에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전쟁이 근

대국가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집중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관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용희

가 사용한 ‘자기전개’라는 말에 주목한다. 이는 전쟁의 ‘구성적’ 역할을 표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카의 ‘변혁성’과 연관된다고 본다. 조동준, 「동주의 전쟁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년의 설계』, 175~197쪽.

85		‌�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p. xix. 



292   일본비평 27호 

‘시대착오적 방임주의’로 20년 동안 위기에 빠져 있다가 재기될 기미를 보

이기 시작한 것이 카가 봤던 1939년 이후의 유럽의 상황이었다. 바로 이 지

짐에서 카는 ‘히틀러’를 나폴레옹의 ‘혁명적 역할’에 빗대어 평가해 버린다. 

히틀러는 윌슨이 망치고 레닌이 하다 못한 혁명을 계승한 존재로, 따라서 

‘계획경제’란 히틀러가 이끈 독일이 제창한 ‘유럽의 신질서’ 구상을 현실적 

받침대로 제시된 대안이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용희에게 독일은, 그리고 ‘동아신질서’를 외친 

제국일본은 근대의 대안으로 실격한 존재가 다름이 아니었다. 이들은 근대

의 모순이 극한에 달했을 때 나타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변질된 근대=지

상주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결론의 같고 

다름이 아니라 논리구도의 유사성이다. ‘근대전’을 토대로 ‘자결주의’의 한

계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서 ‘지역주의’로 나아가는, 이 ‘전쟁동원-자결주

의-지역주의’로 구성된 구도를 통해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에 카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만주에서 일어난 ‘정치학’으로의 전환에 카와의 만남

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결코 무모한 추측은 아닐 것이다. 

카는 『평화의 조건』에서 “자결주의의 장래”를 논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

조한다.

첫째로 우리는 민족(nation)과 국가(state)가 보통 일치해야 한다는 19세기적 가

설을 폐기해야 한다. 중유럽에서 유래한 이 서투르지만 편리한 용어와 관련하

여, 우리는 ‘문화주체로서의 민족’(cultural nation)과 ‘국가주체로서의 민족’(state 

nation)을 구별해야 한다.86 

위 문장을 통해 상상되는 ‘유럽지역’의 장래는 분명히 ‘다민족공간’이다. 

다만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 거처한 한국의 현재는 이 공간을 이룩하기

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에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용희에게 한국은 

86		‌�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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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처지’에서 ‘지역성’을 함께할 친구도 없이 ‘분단’된 한쪽 날개의 ‘봉

합’에도 숨가쁜 ‘근대-뒷바퀴’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87 대신 이용희

가 ‘탈근대-앞바퀴’를 달성한 존재로 지목했던 것이 ‘다민족주의 국가’로서

의 ‘미소’ 양국이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이용희가 ‘냉전’이라는 전후의 새

로운 국제정치 현실에 카의 논의를 투영시켜 ‘나-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읽

어내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초기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

가론’은 전시기의 카의 논의를 해방 후 ‘냉전형으로 전유한 언설’이었다고 

할 것이다. 

3) 탈냉전과 ‘연방’의 주권론

이용희의 연방론은 다민족주의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88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 현실에서 커다란 변화 — 냉전붕괴 — 가 있

었고, 또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변화로 ‘주권론’을 재론하기 시작한 점이다. 

3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용희의 근대주의 언설 — 단일민족주의 

비판이나 저항민족주의 비판이나 — 은 줄곧 ‘민주주의’를 중시했다는 점에

서 ‘인민주권론’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탈근대 언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

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진가가 측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탈근대의 첫발을 뗀 다민족주의 국가론은 너무나도 ‘군사적 기

저’에 집중된 논의였다. 그것은 근대의 대규모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동

원’의 기저 — 국토, 인구, 자원 — 를 ‘식민지’라는 근대의 모순 없이도 이룩

한 국가형태를 논의한 것으로, ‘탈식민’의 언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결주

의’에 대한 비판도 함축했지만, 국가형태의 구조적 변화가 그 정치이념에 

87		‌� 이용희는 「현대민족주의」(1973)에서 분단된 한국의 고독한 처지를 “날개 잃은 단일민족주의”라고도 

표현했다. 『전집』 제2권, 373쪽.

88		‌�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이용희는 『원론』에서 ‘현대국가’에 나타난 경향 중 첫 번째를 ‘다민

족주의’로 지적한 다음, 두 번째로 바로 “연방제”를 들고 있었다(『전집』 제1권, 83~84쪽). 또한 「현대

민족주의」에서도 ‘지역성’이 주된 요소임을 나타내는 예로 “민족주의의 발상지였던 서유럽”이 “경제

통합체로 변모”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다민족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다(『전집』 제2권,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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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적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채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탈냉전기에 논의된 연방론은 이 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졌

을까. 이용희는 1993년에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연속강의를 한 내용

을 담아 『미래의 세계정치』(이하, 『세계정치』)를 출간했다. 강의에서 밝히고 했

듯이 그 발단에는 전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놓고 주권의 양도와 근대국

가의 변화를 지적한 하영선 교수의 문제제기가 있었다.89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는 처음부터 ‘주권’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강을 이용희는 ‘내이션’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면서 시작한다.

나시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나시옹, 그러

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느 나라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민 정치공동체로서의 

나시옹’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어느 나라를 구성하는 ‘문화공동

체로서의 나시옹’입니다.90

앞서 인용한 카의 구분 — ‘문화주체’와 ‘국가주체’ — 까지 방불케 하는 

구절인데, ‘문화공동체로서의 나시옹’에 대해서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에스

닉 그룹(ethnic group)이나 에스니시티(ethnicity), 혹은 독일의 게마인샤프트

(Gemeinschaft)와 같은 의미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91 이러한 구분 자체는 

오늘날 내셔널리즘 이론에서 보면 일종의 정설을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중

요한 것은 이용희가 ‘정치적 공동체’와 ‘문화적 공동체’라는 구분을 서두에 

놓고 이후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논의로서 연방론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 맥락이다.

이용희는 내이션의 구분에 바로 이어 ‘연방’과 ‘국가연합’의 개념을 정

리한다. 양자는 “일정한 영토지역(territoriality) 내에서 헌법을 통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라는 두 가지” 정치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

89		‌� 『전집』 제5권, 48쪽.

90		‌� 『전집』 제5권, 13~14쪽.

91		‌� 『전집』 제5권,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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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 정부에 대해서 같은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후자의 경우 모든 권한은 

지방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라는 말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데, 여기서 후자란 ‘주권’을 가진 근대국가로 구성된, 말 그대로 ‘국가의 연

합’이라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전자의 경우 권한의 “반

은 중앙에 있고 반은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주권의 ‘나눠가짐’(양도)이 발

생한 정치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소재’가 문제될 수밖에 없

는 것이다.92

이러한 구분은 이용희도 주기하듯이 “‘고전적인 주권에 비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정의에 불과하다.93 다시 말해 보댕에서 비롯된 ‘불가양 불가

침’의 주권 개념을 전제로 볼 때의 구분이라는 뜻이다.94 이어지는 강의에

서 이용희는 주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권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관심은 ‘연방’에 귀착된다. 이하에서는 이 점을 이용희가 연방에 관

한 사상사적 맥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해 살펴보는데, 구체적으로 필

자가 주목하는 것은 ‘푸펜도르프-토크빌-슈미트’로 이어지는 논의의 맥락

이다.

이용희는 “confederation”95을 둘러싼 사상의 역사를 다루면서, 먼저 푸

펜도르프의 『자연법과 만민법에 대하여』(De Jure Naturae et Gentium, 1672)가 갖

는 의의를 강조한다. 그가 이 책에서 흥미를 가진 부분은 푸펜도르프가 연

방을 “‘산만한(loose) 콘페데라티오’와 ‘밀도가 있는(close) 콘페데라티오’”로 

구분했던 점이다. 전자는 “자연에 의해서 뭉쳐진” 집단, 예컨대 “언어, 종교, 

관습이 같고 혈연, 지연 관계가 있는 집단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첫 강에서 

92		‌� 『전집』 제5권, 62~63쪽.

93		‌� 『전집』 제5권, 79쪽. 

94		‌� 보댕의 주권론이 유럽통합에 갖는 사상사적 의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설명은 최정운, 「국제화의 이

론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유럽 통합과 국가 권력」, 『세계정치』 19권 1호, 1995.
95		‌� 『전집』 제5권, 127쪽. 이용희는 ‘confederation’을 처음 ‘국가연합’으로 번역했는데, 이후의 서술에서 

그 개념은 ‘연방’과 겹치기도 하며 또 구분되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반복한다. 본인도 

인정하듯이 역사적인 개념인 만큼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쓰임새를 염두에 

두고 ‘연방’으로 총칭하기로 했다. 연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뒤에서 밝히겠지만 이용희가 최종

적으로는 슈미트의 ‘분트’(Bund, 연방) 개념에서 주권 문제를 풀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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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문화적 공동체’의 속성을 연상시키는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후

자는 신성로마제국처럼 “왕을 중심으로 몰려 있는 경우”와 “어떤 중심이 없

는 상태에서 연합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쪽이든 ‘정치적 공동

체’를 의미하는 종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희는 푸펜도르프가 후자인 ‘중

심이 없는 정치적 공동체’를 “콘페데라티오”로 생각했다고 보는데, 다만 “보

댕의 주권론”의 짙은 영향하에 있던 푸펜도르프는 어디까지나 “구성 부분에 

주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96

 토크빌은 이를 벗어난 논의를 전개한 사람으로 거론된다. “기왕에는 주

권 개념에 사로잡혀서 보댕이나 푸펜도르프 같은 사상가들”은 “주권이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토크빌은 이미 “주권의 양

분”이 현실이 된 미국에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용희가 흥

미를 가진 부분은 ‘정치적 공동체’의 측면에 나타난 푸펜도르프와 토크빌의 

차이보다는 ‘문화적 공동체’의 측면에 나타난 양자의 공통점이었다. 토크빌

은 주권의 양분을 논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의 국민생활에 나타난 동질성, 예

컨대 “언어가 같고, 풍습이 같고, 종교가 같고, 같은 문명으로 뭉쳐 있는 그

런 동질성”에 주목했는데, 이용희는 이러한 토크빌의 관심이 “푸펜도르프가 

‘느슨한 콘페데라티오’에서 동질성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강조한다.97

요컨대 이용희는 주권에 관한 논의를 ‘정치적 공동체’와 ‘문화적 공동

체’를 구분하면서 시작했고, ‘주권을 양분’한 토크빌의 논의에서 푸펜도르

프의 ‘느슨한 콘페데라티오’(문화적 공동체)가 계승되어 있는 점을 강조했는

데, 슈미트가 등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야 이용희가 왜 그랬는지 정확한 함

의를 알게 된다.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연방의 유대감을 받쳐 주는 

수준의 보완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권의 ‘탈근대적 변용’을 지탱하는 논

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96		‌� 『전집』 제5권, 129~130쪽.

97		‌� 『전집』 제5권, 143~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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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체제에서 비스마르크 치하에 이르는 동안 독일의 헌법학자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역시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것이었다. 토크빌의 영향을 받은 

바이츠(Georg Waitz)가 양분론의 입장에서 ‘Bundesstaat’(연방국가) 개념을 제

시하는가 하면, 자이델(Max von Seydel)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앙의 주

권을 주장했다. ‘불가양 불가침’의 절대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둘러싼 

이 혼잡한 논쟁은 19세기 말에는 극한에 달했는데, 변화의 계기는 먼저 현

실 측에서 일어났다. 1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제국이 바이마르공화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 바이마르시대에 출간된 것이 바로 슈미트의 『헌법론』(Verfassungslehre, 

1928)이었다. 이용희는 여기에 이르러 소재를 둘러싼 주권론에 종지부가 찍

어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초기 슈미트의 저작에서 특히 이용희가 주목한 

부분은 권말에 제시된 ‘연방론’이다. 이용희는 그 내용을 길게 소개하는데, 

그렇게 조리 있는 설명은 아니었지만 요점은 확실했다. 먼저 이용희는 슈미

트가 주권 논쟁의 초점을 “‘분트’(Bund)라는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

로 바꾼 점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소재’에서 ‘속성’으로 논의의 초점을 치

환시켰다는 지적인데, 기왕의 헌법학자들이 모두 주권을 ‘법적으로’ 해석했

던 반면 슈미트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데서 비롯된 전환이었다.

그러니까 이용희는 여기서 슈미트의 ‘결단’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인데, 슈미트는 주권을 “어떤 비상한 상태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

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기왕의 

“주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분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연방(중앙)과 구성국(지방)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경

우의 묘사로 이어지는데, 만약 구성국이 “전체의 다수결에 반대하는 경우” 

“분리”하느냐 “복종”하느냐를 놓고 결단이 요구되는 사태가 초래된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연방에게도 구성국에 대한 “제재 결정”을 “결단”해야 하는 사

태가 초래된 것인데, 어느 쪽에서 보든 간에 여기서의 해결은 “실존적인 의

미의 정치적 능력”에 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슈미트의 연방에서 주권의 문

제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재해석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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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방의 속성을 설명하고 나서 이용희는 다만 “슈미트 이론의 가

장 큰 특징은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올 부분”에 있다고 강조

한다. 즉 연방에 대한 ‘정치적’ 설명이 슈미트의 이론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

인데, 이용희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슈미트가 연방에 내재된 “모순”을, 그

러니까 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그 문제를 “‘동질성’(Homogenitat) 논의”로 해

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용희는 이를 “푸펜도르프나 토크빌”

에서 봤던 ‘문화적 공동체’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된 논의로 보았다.98 

이상 보았듯이 이용희는 연방의 사상을 ‘푸펜도르프-토크빌-슈미트’로 

이어지는 맥락을 중시하며 이해했다. 슈미트로 이르러 그것이 ‘근대적 주

권’ 관념을 넘어서는 함의를 가졌던 점이 드러나는 동시 이 탈근대적 극복

의 요인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중시했던 점이 확인되는데, 이상의 내용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1) ‘소재’를 묻는 주권론으로부

터의 탈피는 곧 이용희의 논의가 ‘인민주권론’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2) 탈근대적 주권론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동질성’의 강조는 곧 

이용희의 ‘권역론’과도 맞닿는 논점이었다는 점이다. ‘문화적 공동체’에 관

한 논의는 이용희가 ‘분열’로 표현했던 공동체의 파편화 방향과도 연계되지

만 ‘통합’의 방향과 연계되었을 때 그 단위는 ‘지역’으로 확장된다.99 이 점

에서 유럽의 지역통합을 놓고 전개된 이용희의 연방론은 ‘근대적 주권’ 관

념이 지양된 ‘탈근대적 권역론’의 위상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탈

냉전기 이용희의 연방론이 그의 ‘정치학’에 갖는 상징적인 함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희가 누락시키고 있는 문맥을 부연하자면, 슈미트가 

말하는 연방의 ‘속성’이란 몰론 결단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었지만, 더 정

확히는 결단을 내리는 사태 — 주권의 등장 — 보다는 그러한 사태가 ‘나타

98		‌� 여기까지 『전집』 제5권, 175~179쪽.

99		‌� 이용희가 첫 강에서 ‘정치/문화’ 공동체 논의를 제시한 것은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

만, 한편으로 ‘분열’의 역학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통합’과 ‘분열’이라는 관점은 강의 전체를 통

해 거듭 강조된다. 예를 들어 『전집』 제5권, 48~49쪽, 328~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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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연방의 성립요건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 점은 

이용희도 언급한 ‘모순’에 대한 슈미트의 설명에 잘 나타나는데, 슈미트는 

연방의 “가장 일반적인” 모순을 오랜 주권 논쟁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모든 연방은 국가연합이냐 연방국가냐의 구별에 관계없이 하나의 전체의사와 

정치적 실존을 갖는다. … 그 결과 연방에는 연방이라는 전체실존과 구성국이

라는 개별실존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실존이 병존한다. 이 두 가지 정치적 실

존은 연방이 존속하는 한 병존해야 한다. … 연방은 이 실존상의 결합 및 그 균

형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양단을 향한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극단은 

항상 연방이 해체되어 개별국가만 실존하거나 개별국가가 소멸되어 단일한 국

가가 존속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연방의 본질은 정치적 실존의 이원주의, 즉 

한 쪽에서 연방적 공존 및 정치적 통일체를 이루고 다른 한쪽에서 복수자가 존

속하는, 말하자면 복합적 정치단일체로서의 결합에 있다. 이와 같은 부동(浮動)

의 상태는 그 자체로 결판을 지어야 할 수많은 충돌을 야기한다.100

연방이란 ‘전체실존’과 ‘개별실존’이 병존하는 정치체로서, 양자가 ‘실존

상의 결합 및 그 균형’을 유지하는 한에서 성립한다. 연방의 본질(속성)은 이

와 같은 ‘실존의 이원주의’에 있는데, ‘전체’ 혹은 ‘개별’ 어느 쪽에 기울어지

든 간에 이원적 상태의 붕괴는 곧 일원적 구조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의 해체란 ‘복합적 정치단일체로서의 결합’이 깨지

는 상황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권의 등장’으로 초래된다. 슈미트는 

인용문 말미에 이와 같은 연방의 속성을 ‘허공에 떠서 움직이는’(부동) 상태

라고 표현하는데, 이야말로 ‘소재’가 정해지지 않는 주권 논쟁의 정곡을 찌

른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재의 확정이 연방을 붕괴시키듯이 ‘결단’의 등

100	‌�Carl Schmitt, 阿部照哉·村上義弘 訳, 『憲法論』(みすず書房, 1974), 424쪽. 이 책은 이용희가 소지하

고 있던 『Verfassungslehre』(Berlin: Duncker & Humblot, 1954)의 번역본이다. 초판은 1928년에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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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또한 그것이 ‘주권’을 의미하는 한 연방을 해체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의 문제는 실존이 걸린 충돌에 대한 결정의 문제”

라는 이용희의 설명은 맞지만,101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여기서 슈미트는 결

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결단-해체를 부르는 ‘충

돌’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 주는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연방의 ‘모순’을 해결해 주는 “연방 구성국의 동일성”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희가 주목한 ‘문화적 동일성’은 “연방 내부에서 극도의 충돌

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연결 끈과 같은 것이었으며,102 단순한 보완적 

유대를 넘어 ‘탈근대적 권역’ 자체를 지탱해 주는 성립요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역의 성립은 주권 논의를 ‘소재’에서 ‘운영’의 차원으로 옮겨 

준다. 비록 중간에 세밀한 문맥을 빠뜨리기는 했지만, 이용희 역시 이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권을 ‘법’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전환

시킨 슈미트의 이론을 연방의 사상으로 설명한 다음에, 실제 유럽의 통합과

정에 나타난 주권 논의에서 ‘공유’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근대적 주권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공동체의 구조

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주권 공유(sharing of sovereignty)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보면, 주권이 공유될 수 없는 불가분, 불가양의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되는데, 주권이 공유된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근대적 주권 관념

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주권 이론에 의하면, 다른 나

라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권은 주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유럽공동

체를 논하는 경우 주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의

미의 주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지 …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103

101	‌�Carl Schmitt, 『憲法論』, 424쪽.

102	‌�Carl Schmitt, 『憲法論』, 428쪽.

103	‌�『전집』 제5권, 255~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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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슈미트의 연방론을 붙잡고 푸펜

도르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 이용희의 사색이 아니었을까 싶다.104 지금

까지 밝힌 이상의 전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위에서 유럽통

합에 나타난 ‘주권의 공유’(sharing of sovereignty)라는 관점을 이용희는 ‘근대

적 주권’의 변용으로, 그러니까 ‘탈근대적 주권’ 논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용희가 말하는 ‘공유’는 ‘양분’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

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양분은 어디까지나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지’ 소재의 모순을 나타내는 개념이었다면, 공유는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

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어떻

게 공유하고 있는지’ 그 ‘운영’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논의함으로써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 탈냉전기

에 찾게 된 착지점이 한국의 국제정치학에 어떠한 함의를 가졌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5. 나가며: 근대의 밑바닥에서 ‘제왕’ 되기

본고에서는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에서 ‘한국적’ 특성이란 무엇인지 물음을 

실마리로, 그의 학문의 전개를 ‘근대’와 ‘탈근대’의 복합적인 사유방식에 유

의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민족주의 비판’ 언설에 주목하여 

그것이 역설적으로 ‘근대주의적’ 특성을 지녔던 점을 근대유럽의 정치사상

사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바탕으로 밝혔다. 이용희의 민족주의 비판은 냉전 

초기에는 ‘단일민족주의’ 비판으로, 1960~1970년대에는 ‘저항민족주의’ 비

104	‌�슈미트는 『헌법론』에서 연방의 영속성 — 동맹과의 차이 — 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이용희가 연방의 

사상의 서두에 제시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과 만민법에 대하여』(1672)를 주기로 달고 있었다(Carl 
Schmitt, 『憲法論』, 420쪽). 또한 본론에서도 언급한 자이델에 관한 인용이나 독일 헌법학계의 논쟁

양상에 대한 설명 등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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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국학’에 대한 평가로 전개되었다. 이 모든 국

면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특징은 ‘근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희의 사상은 결코 근대주의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늘 ‘현대 속의 근대’를 살았는데, 이는 세계사의 ‘뒷바퀴-근대’를 붙잡으면

서도 ‘앞바퀴-현대’를 내다봐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한 말이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성은 이용희의 학문이 그 시작에서부터 ‘근대’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식민지조선에서 태

어난 이용희는 자신의 ‘삶’을 직시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고독감에 시달려

야 했는데, ‘지식’ — 특히 그 연장선상에 만난 ‘정치학’ — 은 그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또 극복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의 정치학은 ‘나-우리’의 삶을 취약하게 만든 원인을, 서구의 모방

자 일본의 배후에 있는 ‘진짜 근대’를 향해 탐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희에게 근대는 추구되는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사

유되었다. 탈근대의 맥락은 냉전 초기에는 ‘다민족주의 국가론’으로 나타났

는데, 그것은 근대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원의 기저’를 근대의 모순

인 ‘식민지’ 없이도 이룩한 강대국으로서 미소 양국의 성격을 규정한 논의

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용희가 만주시절에 수용한 카의 논의를 

‘냉전형으로 전유’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근대전을 근거로 자결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주의로 나아간 카

의 논의는 ‘근대비판’을 함축하면서도 그 현실적 대안을 계획경제에 의거한 

‘히틀러의 유럽 신질서’ 구상에 찾은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은 이용희의 ‘다

민족주의 국가론’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지상주의’의 함정 — 제국일본의 그

림자 — 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용희가 탈냉전기 지역통합 

논의에서 ‘슈미트’의 연방론을 끌고 왔던 사실은 그의 탈근대 언설이 착지

했던 지점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문제를 암시한다. 

요컨대 이용희의 다민족주의 국가론은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와 어떠

한 질적 차이를 지녔는지, 그가 슈미트를 불러내며 도출한 ‘탈근대적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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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과연 ‘정치-주권’이 어떻게 ‘운영’되는 공간이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문화적 동질성’으로 유지되는 ‘탈주권적 권역’이란 

누군가가 정당한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공간도, 혹은 누군가가 결단을 내리

는 진정한 주체로 나타나는 공간도 아니었다. 거기서 주권은 소재를 불문에 

부친 채, 또한 충돌-결단을 동질성으로 방지하면서, 모두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운영’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슈미트의 광역론은 ‘패권국’(Reich)의 존재를 

허용하고 만다. 아무리 근대비판적인 그 논의도 히틀러 “총통의 업적이 독

일의 라이히 사상에 정치적 현실”을 부여했다고 말해 버리는 순간 “존중”하

며 “보장”하겠다고 맹세했던 역내 “모든 민족성”에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만다.105 여기서의 문제는 역내 정치에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을 적용시켜 

버린 권력의 운영방식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아래 구절은 이용희의 탈근대 언설이 ‘제국주의’와 얼마만큼

의 거리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한국적’ 특성을 지녔는지 알

려 주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국제정치학자로서 흥미로운 부분이 유럽공동체 회원국 사이의 ‘형평성’(equilibrium)

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회원국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

국들이 소국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일종의 패권주의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따라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여

러 나라 사이에 세력균형이 있지 않으면 종국에는 패권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

주 중요한 국제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106

105	‌�슈미트의 광역론과 라이히 개념에 관해서는, Carl Schmitt, 岡田泉 訳, 「域外列強の干渉禁止を伴う
国際法的広域秩序-国際法上のライヒ概念への寄与」, 『ナチスとシュミット』, 木鐸社, 1976, 118~132
쪽. 이 글은 슈미트의 「Völkerrechtliche Grossraumordnung mit Interventionsverbot für raumfremde 
Mächte: Ein Beitrag zum Reichsbegriff im ölkerrecht」(1939)의 번역이다. 

106	‌�『전집』 제5권, 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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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절에서 이용희는 국제정치학에서 흔하디 흔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관념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정치』의 마지막 강의에 제시

된 논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유럽통합의 문제와 미래’를 논하면

서 앞서 제시한 ‘주권의 공유’라는 ‘탈근대적’ 현상에 언급하는데, 바로 다

음 문맥에 배치된 것이 위의 구절이었다. 

‘탈근대적 권역’에서 구성국들 간의 ‘형평성’)은 역내 권력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용희가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권력의 

‘균형’이 깨진 공간에는 반드시 ‘패권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히틀러 치

하에서 슈미트가 — 그리고 카 역시 — 저지른 사상적 죄과를 알고 있었던 이

용희가 슈미트를 소환했던 지점에서 패권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학이 탈근대적 ‘제국’의 공간을 사유하면서도 끝까지 유지

한 긴장감을 시사한다. 

필자는 여기서 이 문제를 윤리적 시각에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여기서 이용희가 ‘세력균형’ 관념을 가져온 배경에 ‘근대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을 ‘한국적’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착지점이 지닌 함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력균형 — 균세, 혹은 정립(鼎立) — 은 전통적 중화질서에서 근대적 국

제질서로 이행한 전환기에 ‘약소국’으로서 삶을 시작해야 했던 한국의 역

사적 경험이 담긴 ‘지역’ 관념이다.107 이용희는 탈냉전기에 슈미트를 불

러내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를 상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때 그의 상상이 독일의 광역질서론 — 그리고 제국일본의 대동아공영

권 — 이 밟은 전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균형’ 관념이 버팀목이 되

어줬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근대한국의 역사성에서 배태된 관념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이 갖는 ‘한국적’ 특성을 보는 것도 결

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의 정치학을 ‘제왕의 학문’이라고 불러야 할 가치 

107	‌�근대한국에서 ‘세력균형’ 관념이 갖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장인성, 「근대한국의 세력균형 개념」, 『근

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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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108 

이러한 착지점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분노’가 비판적인 ‘지식’을 

통해 ‘근대’의 본질에 향한 결과였다고 한다면, 이용희의 정치학이 보여 준 

결론은 한일근대사와 그 사상사적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

을 것이다. 사카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이항구도에 지나치게 영향 

받았던 전후 일본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반성에서 ‘식민정책학’이 ‘지역주

의’로 이어지는 맥락을 밝혔는데, 일본의 국제정치학이 갖는 학문적 계보

를 ‘국제질서’와 ‘제국질서’라는 대비를 통해 분석한 그의 접근은 ‘근대’와 

‘탈근대’의 맥락을 동시에 지닌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을 이해하는 데도 시

사점을 준다.109 근대사는 늘 식민사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

와 ‘제국’의 양면성이 국제정치학적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 국제가 아닌 제국의 공간에서 

근대를 ‘비판’하고 그로부터 ‘탈’하고자 하는 사상 또한 영위되었다는 점이 

이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국제정치학

이 ‘국제-근대’의 맥락에서만 논의되는 한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에

서 ‘제국-탈근대’의 맥락을 논의했다. 그 공과는 ‘다민족주의 국가론’과 ‘연

방론’ 혹은 ‘카’와 ‘슈미트’가 연계되는 지점에서 이용희가 보여 준 착지점

이 어떻게 ‘한국적’인 함의를 가졌는지 밝힌 상기 결론으로써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108	‌�하영선은 이용희에게 진학 문제를 의논할 적에 “국제정치학은 제왕의 학문인데, 애초에 취직을 포기

한 것 아니냐”는 농담 같은 진담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말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왕이 해야 할 학문”이

라는 경세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하영선의 해석도 늘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한 이용희의 스타일

에 비춰 볼 때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에게 ‘제왕의 학문’이란 탈근대적 권역에서 ‘정치’를 운영

하는 방식 또한 함의하지 않았을까 싶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비단 전통적 의미만이 아니라 세계사

의 ‘앞바퀴’를 내다본 이용희의 사상 또한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영선, 『역사 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을유문화사, 2011, 261~262쪽.

109	‌�酒井哲哉, 『近代日本の国際秩序論』, 2007(장인성 옮김,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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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의의는 기존 연구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쓰시마번의 조일무역 부채 정리 문제와 

이것이 원인이 되어 ‘무역서’가 최종적으로 해체에 이르게 된 역사적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쓰시마

번 무역서는 1871년 음력 8월경 쓰시마번이 폐지된 이후에도 약 1년간 존속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선과 무역을 지속하였다. 무역서는 1872년 음력 9월경, 당시 일본 외무성의 관료였던 하나부사 요

시모토(花房義質)가 쓰시마번이 조선에 대해 체납하고 있던 무역품을 상환한다는 명분으로 쓰시마 

현지와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비로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해체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당시 무역서가 지고 있던 거액의 부채 정리 문제를 무역서 해체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두 번째 의의는 쓰시마번 무역서의 해체가 당시 조일무역 구조에 미친 경제적 파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무역서의 해체는 조선과의 무역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던 쓰시마의 사족과 상인들은 물론이

고, 무역 상대인 조선 정부와 상인들, 그리고 쓰시마번에 무역자금을 공급하던 나가사키와 도쿄의 상

인, 자본가들 모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조일무역은 물류, 자금, 인원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수축된 상태로 과도기적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주제어: 조일무역, 쓰시마, 무역서, 왜관, 나가사키, 부채, 금융

공무(公務)로서의 사진: 막말·메이지의 지식 공간과 사진술의 수용 | 김계원

이 논문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사진술에 관한 언어와 담론, 기술과 실천의 체계를 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계기, 매체의 사회화와 제도화를 가능케 했던 조건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신생 정부가 수행했던 공적 업무 속 사진의 쓰임새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개성소 화

학국(化学局)에서의 사진 실험 및 이론화, 개성소 화학국(画学局) 소속 화가의 사진적 사유, 대학남

교-문부성의 전시에서 사진의 분류 및 활용, 그리고 간사이 지역 고대 유물 조사를 사례로 삼는다. 막

말·메이지의 지식인 관료들에게 사진은 분명 지식 생산을 위한 유용한 매체, ‘문명개화’의 기술, 의

미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치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진을 다루는 과

정과 절차 속에서 이들은 사진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숙지해 나간 것에 가깝

다. 막말·메이지의 지식 공간에서 사진술이 공무로서 이해, 활용되던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이 논문

은 일본사진사의 출발점을 개별 작가나 작품의 연대기가 아닌 공적 사건과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주제어: ‌�막말·메이지, 사진, 개성소, 대학남교, 문부성, 야나가와 슌산(柳河春三, 1832~1870), 다카

하시 유이치(高橋由一, 1828~1894), 요코야마 마쓰사부로(横山松三郎, 1838~1884), 마치

다 히사나리(町田久成, 1838~1897), 니나가와 노리타네(蜷川式胤, 1835~1882)

동주 이용희의 분노와 ‘한국적’ 제왕의 탄생: 민족주의 비판의 곡절과 근대비판의 착지점 

| 이경미

본고에서는 이용희의 국제정치학에서 ‘한국적’ 특성이란 무엇인지 물음을 실마리로, 그의 사상의 전

개를 ‘근대’와 ‘탈근대’의 복합적인 사유방식에 유의하며 살펴보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민족주의 

비판’ 언설에 주목하여 그것이 역설적으로 ‘근대주의적’ 특성을 지닌 점을, 근대유럽의 정치사상에 대

한 그의 이해를 토대로 밝혔다. 냉전 초기의 ‘단일민족주의’ 비판, 1960~1970년대 ‘저항민족주의’ 비

판,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국학’에 대한 평가 모두에 공통된 특징은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지향으로 나타났다. ‘대내적 인민주권’의 측면이 늘 한국이 민족국가로서 완결되는 길, 그러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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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대’를 생각할 때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희의 사유는 본인의 말대로 늘 ‘현대 속의 근대’를 살았다. 이는 그의 언설이 결코 

‘근대’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용희에게 ‘탈근대’의 맥락이 어떻게 전

개되는지  아울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근대의 ‘모순’을 무엇으로 보았는지  이용희의 정치

학이 지닌 ‘분노’의 원점으로 돌아가 확인한 후, 그것이 냉전 초기 ‘다민족주의 국가론’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그리고 탈냉전기 유럽의 지역통합을 놓고 논의된 ‘연방론’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E. H. 카

를 시작으로 칼 슈미트로 이어지는 사상적 맥락과 함께 해명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근대의 밑바닥 — 식민지 — 에서 시작한 이용희의 국제정치

학이 ‘제왕’의 학문으로서 도달한 지점이 어떻게 ‘한국적’ 역사성을 지녔는지 고찰했다.

주제어: 근대, 탈근대, 국제정치학, 민족주의, 지역주의, 식민지조선, 이용희, E. H. 카, 칼 슈미트. 

일본 부흥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포스트 3·11 재난문학의 행방 | 배관문

본고에서는 주로 후쿠시마 료타의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의 분석을 검증하면서 ‘재해-부

흥’과 관련한 일본의 사상과 미학을 재고했다. 그의 부흥 문화론은 종래 전통적인 문학과 사상사의 통

념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분명 신선하게 읽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논점은 

결국 2020 도쿄올림픽의 ‘부흥’ 논리와 유사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재해-부흥’으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일본문화론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재문학’ 혹은 ‘재난문학’이라는 용어로 적극 이

야기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동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다만 양쪽의 부흥 

담론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 즉 ‘일본’ 부흥 문화론이 ‘지방’과 ‘지역’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020 도쿄올림픽이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부흥을 제창했던 시기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가 

지방인 후쿠시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애초부터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마찬가지로 후쿠

시마의 부흥 담론이 국가적인 전통과 역사, 내셔널리즘에 함몰되어 ‘지방’과 ‘지역’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 후쿠시마가 인용한 고전 작품들에서는 국가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

방’과 ‘지역’의 부흥에 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했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가 출현하기 이

전에 발생한 고전 문학에서는 오늘날과는 다른 관점에서 ‘재해’와 ‘부흥’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했

기 때문이다. 

주제어: 재난문학, 부흥, 후쿠시마 료타, 지방,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일경쟁과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정책 변화 | 이승희·김지영

본 논문은 일본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의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안보협력 현황을 고

찰함으로써 일본의 주요한 대외전략인 대중국 견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

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과 현저해진 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지금까

지의 선행연구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비군사주의 규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안보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비전

통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비군사주의의 전통과, 이러한 전통에서 탈피하려는 방향성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385	 영문초록

livelihood, but also to the Chosŏn government and merchants, who were trading partners of 

Tsushima; the merchants and capitalists in Nagasaki and Tokyo, who supplied the capital to 

the Tsushima Domain. As a result, Chosŏn-Japan Trade entered a transitional state with its 

scale contracted in all aspects such as logistics, funds, and personnel. 
• Keywords: Chosŏn-Japan trade, Tsushima, Bōekisho, Waegwan, Nagasaki, debts, banking 

Photography as Public Affairs: The Reception of Photography in the 
Intellectual Institutions of Late Edo and Early Meiji Japan | KIM Gye Won
 This paper explores the way in which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photography could 

spread out over diverse social areas in late nineteenth-century Japan. It particularly looks 

at the use of photography in public affair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worked for the investigation and translation of foreign books and publications. To address 

how photography was received as a new model of producing and representing knowledge in 

late Edo and Early Meiji Japan, this paper focuses on four different contexts including the 

experiments at the Bureau of Chemistry at Kaiseijo, the discourse on photography around 

the Bureau of Painting at Kaiseijo, the public exhibitions held by Daigaku Nanko and Jinshin 

Survey initiated by Monbusho.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photography was for sure a 

useful means of knowledge production and a technology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However, such a perception of photographic values was not given from the innate nature of 

the medium. Rather, it was to be recognized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handling, and 

managing photographic images and technologies in conjunction with various government 

affairs requir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ity. By examining the way photography 

was received as a part of public affairs in the late Edo and early Meiji era,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beginning of Japanese photography in a different social context than individual 

artists and their works. 
• Keywords: ‌�late Edo and early Meiji, photography, Daigaku Nanko, Monbusho, Takahashi 

Yuichi, Yokoyama Matsusaburo, Machida Hisanari, Ninagawa Noritane 

The Frustration of Lee Yong-hee and the Birth of ‘Korean’ Politics: A Study on 
His Criticism of Nationalism and Modernity | LEE Kyung Mi 
In this paper, I try to examine what the ‘Korean-ness’ is in international politics of Lee Yong-

hee who is well-known as the founder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Korea. This question leads 

us to the consequential question about how he thought of modernity and post-modernity 

because these two questions are linked together. He criticall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through examining political thoughts in the modern Europe. Through reviewing 

the political thought of modern Europe, he opposed nationalists’ discourses. This seems to 

be common in his criticism of nationalism based on ethnicity in the early Cold War era; his 

criticism of nationalism based on resistance to Japan in the 1960’s and 1970’s, and his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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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n study (kukhak). 

Paradoxically, his criticism of nationalism was not to criticize modernity itself, but to 

emphasize how Korea should pursue modernity properly. It was well illustrated that his 

criticism of nationalism has been concluded as another aspect of modernity and democracy. 

However, Lee Yong-hee not only pursued the modernity, but also criticized the modernity 

whilst moving on to post-modern issues. His criticism of modernity was reflected in his 

study on the multiracial nationalism in the early Cold War era and the federalism that led to 

regional integration of post-Cold War Europ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tried to clarify that his studies began with frustration as a 

colonized via his assessment on modernity, reaching a kind of postmodern thought. He made 

a postmodern conclusion by using Carl Schmitt’s federal theory including the imperialistic 

perspective, whereas avoiding hegemonic conclusions. Moreover, this shows characteristics 

of his Politics, which is a discipline for kings who run empires, and how it is connected to 

Korean historicity. 
• Keywords: ‌�modernity, post-modernity, international politics, nationalism, regionalism, 

colonial Korea, Lee Yong-hee, E. H. Carr, Carl Schmitt. 

Beyond the Japan’s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 BAE Kwan-mun
 This paper reviews Japanese ideas and aesthetics related to “reconstruction” while verifying the 

analysis of Fukushima Ryota’s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Genealogy of Japanese Creation. His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is clearly fresh in that it reverses the conventional concepts of 

traditional literature and thought history. However, a closer look brings up a question whether 

his argument is eventually very similar to the ‘reconstruction’ logic of the 2020 Tokyo Olympic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ignificance of Japanese culture theory, which can be read 

consistently to some extent as “reconstruction,” should be completely denied. I think highly of 

the fact that such a view began to be actively discussed in terms of “disaster literature” after the 

Tohoku Earthquake, and I stand with it. However, I consider it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at the Reconstruction Culture Theory of “Japan” means from the perspectives of “local” and 

“region,” which is missing in the reconstruction discourses on both sides. 

In this light, I would like to ask whether Fukushima Ryota’s reconstruction discourse  

- despite his own denial - neglects “local” and “region” by being preoccupied with national 

traditions, history and nationalism. In addition, I examined what position the classical works 

cited by Fukushima Ryota took on the “local” and “regional” reconstruction rather than 

national reconstruction. This is because I expected that classical literature, which had emerged 

before the appearance of the modern state, would explain ‘disaster’ and ‘reconstructio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oday. I think this will open a new perspective on “local” and “region,” 

which are easy to forget in the name of “reconstruction of Japan.” 
• Keywords: ‌�disaster, reconstruction, Fukushima Ryota, local, regional 




